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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 체제의 장래에 대해 조기 붕괴론이 확산

되었다. 이러한 예측의 근거로는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대외적 위기와 함께, 

심화되는 경제난과 유일한 후계자 김정일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 등이

었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수재 등의 자연재해에 의해 북한내에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고 탈북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현상은 북한 스스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명명하였듯이 체제의 비정상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북한 체제는 ‘고장난 비행기’로 비유되고, 북한의 장래에 대해 ‘연착륙’

이라는 관점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은 1994년 10월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1993년부터 야기된 핵위기를 수습하였다.

1998년 9월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하면서 북한은 “주체사상을 전면적으

로 구현하여 우리나라의 국력을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최강의 경지에 올려 세우기 위한 거창한 애국애족의 위업”이라는 ‘강성

대국 건설’을 국가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선행

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령도방식”이라는 ‘선군

정치’를 표방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1998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우리는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고비를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전진과 돌파구를 열어놓았다”라

고 하면서도 “우리 앞에는 의연히 커다란 경제적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경제난 해소에 어려움을 겪었다.

2001년 7월 9일자 Newsweek는 북한을 주민들이 자신들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위대한 지도자’를 숭배해야 하는 거대한 강제수용소이므로 최악의 

국가 10개국 가운데 1위로 지목하였다. 2002년 1월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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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국가(failed state), 불

량국가(rougue state)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예이다.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2006년 10월, 2009년 5월)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1998년 8월, 2006년 7월, 2009년 4월) 등을 통해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해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 

조치,’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 11월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설치, 2003년 3월 종합시장 개설 등 일련의 위로부터의 부분적인 개혁과 

통제된 경제개방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04년부터 박봉주 내각은 대폭적인 

분권화와 시장요소 도입 등을 추진하였으나, 2005년부터 당이 반격에 나서 

결국 2008년 6월 김정일 정권은 경제개혁적 조치에서 후퇴하였다. 2009년 

11월 30일 실시된 화폐개혁은 시장의 통제와 계획의 복원을 목적으로 단행한 

것이다. 그러나 공급부족에 따른 물가폭등으로 주민들의 생활고는 가중되고 

있다.

결국 김정일 정권은 2008년 이후 건강문제와 후계체제 구축문제 등으로 

정치적으로 난제에 직면하는 동시에 경제난 해소에도 역부족인 상황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1월 9일자 󰡔로동신문󰡕 기명기사에 따르면 김정일이 

지난시기 현지지도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사상적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군사면에서도 강국 지위에 올라섰다. 그러나 인민생활면에서는 걸린 

것이 적지 않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은 2010년 9월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일의 3남인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화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8년 9월 김정일 정권이 공식출범한 이후 적극적인 외교활

동을 전개하여 미국‧일본 및 아시아국가들과 접촉 강화,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긴밀화, 대서방 접근 적극화, 남북정상회담, 중국‧러시아‧일본과의 정

상회담, 유럽연합(EU)국가들과의 수교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02년 9월 일본인 납치인정과 10월 핵무기 개발 시인 등 ‘고백외교’는 이러

한 성과를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김정일 정권은 핵문제

로 미국과 갈등을 야기하고, 이를 협상수단으로 활용하여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 확보와 경제‧외교적 지원 도출을 도모하는 ‘갈등적 편승전략’을 전개하

는 동시에, 특히 중국과의 관계긴밀화를 통한 ‘균형전략’이라는 생존외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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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대남차원에서 북한은 2000년 6월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결과 북한의 입장

을 상당부분 반영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산출한 이후 ‘민족공조전략’이라

는 대남정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2008년 3월 한국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과 강경한 입장의 강도를 높였으며, 2010년 3월 

천안함 공격, 11월 연평도 포격이라는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였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국가임은 분명하다. 진정한 의미의 남북화해‧협력과 통일에의 진입은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작동되는 상황에서 가능하다. 

2. 연구 목적과 제1차년도 연구성과

 

본 연구는 복잡계 이론(complex system theory)을 적용하여 북한 체제의 

성격 및 변화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폐기하고 개혁‧

개방을 실시하여 정상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년간의 연구기간을 목표로 한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협동연구사업 가운데 제2차년도 연

구인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의 결과이다.

<그림 Ⅰ-1> 협동연구의 대상 시스템

제1차년도 연구인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에

서는 북한의 ①경제시스템, ②사회시스템, ③대외관계 시스템을 연구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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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으며, 그 결과 ①󰡔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②󰡔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③󰡔탈냉전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라는 연구 결

과를 산출하였다.

첫째,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를 복잡계 이론의 틀에서 재구성하고, 북한의 자생적 시장질

서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복잡계 이론을 북한체제에 

적용하는 연구틀로서 경제시스템 내부에서 하위 수준의 자기조직화 과정이 

연쇄되어 시스템의 진화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매크로-메조-마이크로의 

3개 층위에서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경제시스템은 질서 유지

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적 정합성과 시스템 재생산에 기여하게 하는 기능적 

정합성이 유지될 때 존속할 수 있다. 이러한 정합성에 균열이 일어나면 경제

시스템은 새로운 변화의 필요에 직면하게 되고, 여기서 제기되는 다양한 새로

운 시도 가운데 정합성을 충족하는 것이 선별되어 자기조직화를 통해 기존 

질서를 대체한다. 이러한 자기조직화의 연쇄가 중첩되어 경제시스템의 진화 

동학이 구성된다.

이러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1990년대를 기점으로 북한의 경제시스템이 정

합성의 균열과 봉합을 반복하는 과정을 조망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기능적 정합성의 파정 상태에 거듭 봉착해왔다. 북한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민의 자구적인 시장화를 용인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정합성의 회복을 

촉진시켰다고 평가된다. 이로 인해 경제시스템은 대폭 안정되었지만, 2008년

부터 북한 당국은 주민의 시장참여를 억제하며 과거와 같은 체제안정을 도모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많은 부분에서 현재 정착된 경제시스

템의 행위적‧기능적 정합성과 맞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반전시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역 시장화 진화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앞으로 북한 경제시스템이 새로운 정합성 균열이 

일어날 단층선에 대한 예측과 그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행위자에 

대한 분석이 긴요해진다. 이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현재 별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기업 부문의 새로운 부상 가능성도 다루고 있다. 기존 계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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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에서 정합성을 갖고 있던 다수의 국영기업들은 중앙집중적 자원 분배체계

가 붕괴된 이후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다. 하지만 이들 내부에서는 중간 

당 간부와 지배인의 새로운 거래관계가 발생하며, 시장화에 편승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색다른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북한 시장시스템이 

낮은 수준의 조직화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한층 조직화된 경제주체가 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복잡계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자기조직화를 

통한 행위자의 고도화 과정과 연계시켜 해석될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 진화

방향에 적응되어가는 행위자들이 점차 조직화되고 고도화될수록 변화의 관

성은 한층 강해지며, 북한 기존 지배체제의 역행 압력도 쉽게 무력화될 가능

성을 보이고 있다. 결국 북한 경제시스템의 진화방향에는 현재 대내외적 요인

들로 인해 확대되는 정합성 균열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조직화 가능성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체제는 김일성 사후에도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유일 지배체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고수해왔다. 최악의 경제위기와 체제 내부에서의 도전에

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북한의 사회구조를 떠받치는 

위계적 상호작용과 이를 통해 형성된 거시적 관성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체제 내부 구성원들간 상호작용의 현황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체제 수준의 관성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의 규명을 시도하였다.

우선 김정일 주변의 핵심 권력집단에 대해 수행여부 통계를 바탕으로 사회

연결망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수행통계를 3개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여 

시기별로 선군정치가 강화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가시화하였다. 아울러 김

정일을 제외한 측근들의 연결망내 위치를 판별하여 김기남의 중요도가 증가

하는 경향을 확인하였고, 주요 인사들의 이후 후계체제 수립에 있어서의 중요

도를 예측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층부의 지배 시스템이 갖는 문제를 복잡계적 담론 

틀에서 조망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과 기타 연구로 드러난 북한의 지배 시스

템은 김정일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과부하가 걸려 있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외부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능동

적으로 대응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정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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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화에 필요한 내부적 변화의 가능성을 억제하는 이러한 치명적인 관성은 

다른 사회 시스템의 행위자들이 빚어내는 변화의 동력과 충돌하여 체제 균열

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큰 대목임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북한의 당과 국가기구 체계가 갖는 특성을 복잡계적 

‘질서’와 ‘무질서’의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다년간 비정상적인 위기관리체계

로 질서를 유지하려는 압력과 돌발상황에의 대처 능력을 계속 떨어뜨리는 

비적응적인 무질서 요인을 다양한 인터뷰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북한 체제 

내부에 존재하는 이런 양면성은 사회 시스템 측면에서 자발적의 정상국가화 

경로 설정의 어려움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층위를 내려가 새로운 사회 시스템 변화의 경로로서 시장 

시스템과 결합된 일반 주민차원의 자기조직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돌렸다. 북한 체제는 중하층부에 걸쳐 시장을 매개로 한 사회연결망의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관찰되는 다양한 자기조직화는 북한 내부의 

사적 담론을 성장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한층 조직화된 변화의 촉매로 작용

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수준에서는 사적 담론의 비판대상이 기생적 생존전

략을 구사하고 있는 중간 간부층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아직 체제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체제가 복잡계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단속

적 변화의 기본 전제조건을 충족해가는 과정으로 볼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상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셋째,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본 협동연구의 기본적인 개념인 ‘정상국가’에 대한 기준 정립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취약국가, 불량국가 등의 개념이 다소 무분별하게 혼용되었다. 이러한 

모호성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북한 정상화라는 지향점을 흐리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비정상국가들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

하여 북한이 당면한 인권탄압과 핵무기 개발이라는 큰 비정상 요소를 지목하

고, 이의 순차적 해결 순위를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외부 행위자인 한국 및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북한의 시스템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①유화정책, ②관여정책, ③봉쇄정책, ④롤

백정책의 4가지로 분류하여 그 일반적인 효과와 기타 변인들이 이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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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를 논의하였다. 특히 과거 대북 유화정책의 틀 속에서 온건책 중심으로 

짜였던 정책기조가 현 정부 들어 중립적으로 변모한 이후 더욱 모호해진 

북한의 전략적 딜레마를 체계화하였다. 이를 통해 강경책과 온건책을 종합하

여 발전적인 행동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기반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에 더해 비정상국가로의 이탈을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

아, 이란, 수단의 4개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리비아는 

국제사회의 공조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여 현재 사실상 정상국가로 복귀 또는 

그 과정에 있으며, 반면 이란과 수단은 여전히 비정상국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리비아의 경우 내부 체제 온건파로부터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거나, 극렬 테러집단과 같은 공동의 체제 위협세력을 

직면한 상황에서 외부 노력이 효과를 발휘한 경우였다. 이란은 대내적인 변화

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결정적인 정상화기준인 핵 문제에 

있어서는 전 국민적 안보위협이 심각하여 그 압력이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수단의 경우에는 주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효과

적인 제재를 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감쇄 

요인들이 한층 심층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접근책 마련이 

필요하다. 

3. 2010년(2차년도) 연구의 내용 및 추진과정

제2차년도의 연구방향은 제1차년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과제

의 핵심 내용인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①정치, ②

경제, ③대외관계의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첫째, 정치분야에서 북한 정치를 정상국가화한다는 것의 기본 전제는 북한

이 비정상적인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므로, 우선 북한 정치의 비정상

적인 특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정치의 

정상화 지원과 관련한 당면 목표를 중국식 정도의 집단지도체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수단을 제시하려 한다.

둘째, 경제분야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경제적 구성요인을 ‘시장 

확산’이라고 간주하고, 복잡계 방법론을 활용하여 북한의 시장 진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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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고, 시장 진화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에서 ‘시장 확산’을 초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의 불량국가에서 나타나는 행태적 속성을 국제체제, 국내적 

속성, 관계적 특징의 측면과 함께 경제적 속성 및 이들과 국제사회와의 상호

작용을 규명하려 한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협동연구는 통일연구원이 기본계획서와 이에 따른 연구분야 및 세부 

연구주제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연구기관 및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를 엄선하여 학제간 연구 특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2개 세부과제를 담당하고, 1개 세부과

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참여하여 협동연구망을 구축하였다. 이외에도 

서울시립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세종연구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개

발연구원 등의 관련 연구자들이 각 세부과제별로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발전적인 복합학문 연구의 전범을 세우고자 노력하였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라는 협동연구의 

맥락 속에서 세부과제별로 추진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재구성한 협동연구 총괄보고서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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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1. 머리말1)

북한구조가 아무리 ‘유일구조’라 하더라도 이미 구조화된 이상 그 구조를 

이루는 개체들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 속에서 작동될 수밖에 없다. 즉 

김정일이 발하는 모든 정책은 내외적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주민들에게 부딪혀 환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비록 북한에는 공식적인 

환류기제가 부재 하지만(있다 해도 미미한 정도), 각종 정보기관에 의해 인민

들의 의견이 김정일에게 입력되고 있다. 따라서 유일구조 자체는 매우 경직적

이지만, 구조를 이루는 각 주체들의 역동성도 무시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북한체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북한의 국내구조보다 

훨씬 더 큰 국제구조의 중요성이다. 국제구조는 현 북한구조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쳐왔고, 앞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사적 냉전구조는 

끝이 났지만 아직도 한반도에는 냉전구조가 잔존해 있고, 이러한 구조적 제약

은 단시일 내에 청산될 것 같지 않다. 이로 인해 견고한 북한의 내적 구조는 

쉽게 연성화되지 못하면서 더욱 강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오늘날의 북한 독재체제 형성 배경을 세계구조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북한은 국가적 자율성 차원에서 보다 개방적인 체제를 선택

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폐쇄적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롭

지 못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북한의 현재는 주변 환경과 깊은 연동성을 가지

고 생성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이 간과된다면 현재 북한 정치체제를 이해하고 

그 해법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 체제의 비정상성을 

구명함에 있어서 북한내부 요인의 상호작용은 물론 북한과 외부요인과의 

상호작용도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 본 내용은 전현준·김국신·김갑식,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10-16-02)󰡕 연구를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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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북한이 외부요인 때문에 ‘강성대국 건설’이

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하였고, 그 수단으로 ‘선군정치’를 도입했다는 점이며, 

북한정치의 정상화 여부는 외부요인과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풀리느냐와 깊

이 연동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 정치를 정상화시킴에 있어서 대전제는 북한이 비정상적인 정치구조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스스로 수령제라는 최고의 정치구조를 가지

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왕조시대의 ‘왕도정치’ 또는 

‘철인정치’에서나 가능한 주장인 이것은 현대사회에서는 조화롭지 못한 주장

이다.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된 정치체제의 부작용은 경제난, 인권침해, 주변국

들과의 부조화, 무력증강 등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의 궁극적 피해는 

인민들에게만 돌아간다. 따라서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는 변경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이상적인 형태(ideal type)의 민주주의보다는 점진적인

(gradual) 형태의 민주화가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물론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직접적인 요구나 비난은 북한의 반발을 

사서 오히려 북한체제를 폐쇄화시키는 역할만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목표

는 북한이 최소한 중국정도의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 및 당내 

민주주의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과연 누가, 어떻게 북한 정치를 중국 수준으로 변경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대전제는 내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전쟁

이나 대량학살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 침략에 의해 북한체제를 

전복시키고 민주정치를 실현시킨다면 전쟁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고, 만일 진정으로 북한주민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라크에서처

럼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북한주민들이 주체

가 되어서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결국 본 연구의 범위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의식화되어 독재체제를 무너

뜨리고 민주체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에 국한한다. 결국 그것은 ‘평화적 이행전략(peaceful 

transition strategy)’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구조상 가장 중요한 변수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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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한다. 그러나 연구상 중요한 문제는 이들 변수간 상관관계가 상호 균등한 

힘에 의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실제로 힘의 역학관계상 그것들이 

동률적으로 작용되기는 어려울 것인 바, 공인된 힘의 크기를 고려하여 변수상

호관계가 측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변수가 북한변수

를 압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북한의 지속과 변화도 그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의 현재는 북한경제난이라는 내부의 문제

보다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응전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

과의 경쟁과정에서 여타 약소국들과는 다른 특색 있는 행동을 보여 왔다. 

약소국 행동의 결정주의적 태도가 아닌 상대주의적 태도가 나타난 것이다.

결국 북한의 유일체제적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수많은 

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더 이상 북한이 그러한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도래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이 또한 한계

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복잡계 이론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빈번한 상호작용이 특정한 ‘끌게 

(attractor)’를 중심으로 뭉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상황에서 발현된 다양한 정치‧사회집단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과 경쟁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크게 4개의 특징을 가진 대립된 그룹으로 

결속되어 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①체제수호를 원하는 체제 강경파, ②현 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체제 온건파, ③급진적인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반체

제 급진파, ④현 체제를 부정하지만, 점진적 체제전환을 희망하는 반체제 

온건파 등이 등장하게 된다. 체제 강경파는 현상유지를 위해서 반체제세력을 

군‧경찰력을 동원하여 억압할 것을 선호한 반면, 반체제 강경파는 급진적인 

체제전환을 위하여 폭력적 수단까지 동원하려고 한다. 체제 강경파와 반체제 

강경파 양극단 사이에 유혈사태를 동반한 파국적 변화를 원하지 않는 체제 

온건파와 반체제 온건파가 위치한다. 체제 온건파는 일당독재 등 기존의 권력

구조를 골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경제개혁을 우선시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반체제 온건파는 시장경제 도입과 동시에 다당제 민주화를 실시할 것을 요구

하게 된다. 이를 요약하면 <그림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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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북한 정상국가화 과정

       ａ1   김정일체제  ａ2  개혁적  ａ3 교조적  ａ4 정상국가화

                              세력       세력

무질서개혁

북한은 현재 체제 강경파들이 집권한 상태에서 다른 집단이 정치세력화 

되지 못하고 잠복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체제가 소멸해 가고 있는 역사적 

현실은 북한에서도 체제변화가 불가피하며 체제 강경파에 도전하는 세력이 

점차 표면화될 것으로 예측하게 한다. 북한의 체제 강경파가 계속 집권하며 

국제적 고립상태에서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북한은 결국 내부적으로 스스로 

붕괴되거나 외부적으로 전쟁을 도발하여 파멸하게 될 것이다.

한편 <그림 Ⅱ-2>에서 보듯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개방을 추구해 

나가면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경제개혁을 실시하여 시

장경제를 추구해 나가는 중국‧베트남 모델을 따라 정상국가화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체제개혁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4대 그룹 간에 

관계가 적대적 대립관계로 발전하여 반체제 강경파가 득세할 경우 소련‧동유

럽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유사한 급진적인 체제전환을 겪게 될 것이다. 북한체

제의 변화 방향은 이와 같이 크게 ① 중국‧베트남식 점진적 개혁, ② 소련‧동

유럽식 급진적 개혁 등으로 예상해 볼 수 있지만, 북한이 과연 어느 경로를 

통하여 정상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복잡계 현상을 보이는 체제전환은 단일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국내외 촉진 요인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북한체제의 변화 방향은 최종적으로 4대 정치집단의 세력관계에 의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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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될 것이다. 하지만 체제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전개될 권력게임은 북한 내부 

4대 정치세력관계로 국한되지 않는다. 대양세력과 해양세력이 교차하는 한반

도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더불어 북핵문제로 인해 국제화된 한반도 통일문제

를 고려해 볼 때, 북한체제변화 과정에서 남한은 물론 미국‧일본‧중국‧러시

아 같은 외부세력도 행위자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림 Ⅱ-2> 북한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급진적 체제전환 점진적 체제변화

강경 억압정책

체제강경파

퇴출

핵보유 고집

국제적 압박

경제 위기 지속

반체제 조직

핵무기 폐기

온건파 이탈

대외관계 개선

체제온건파 

집권

사회적 안정

경제 성장

북한 체제

붕괴 변화

이들 외부세력들은 북한 내부의 4대 정치집단과 각기 전략적 제휴를 추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 복잡한 권력게임에서는 

그 최종결과를 사전에 미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북한의 현 정권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면 다양한 행위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

도 강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보이게 될 것이다. 

경로의존성이란 정치‧사회적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좋은 틀이 등장했음에

도 불구하고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매너리즘이나 관성

과 같은 의미이다. 경로의존성이 북한의 체제전환에 주는 의미는 북한의 경우

에도 과거로부터 승계되어 온 경로가 북한의 일당독제체제를 장기간 온존시

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새로운 길이 낡은 길보다 낫다



제
2
장
-
북
한
의 

정
치
부
문 

정
상
국
가
화 

지
원
방
안

17

는 것을 어떻게 깨우쳐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려는 북한 지도부 및 주민들을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북한의 각 주체들이 변화를 해도 행복한 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

만 든다면 소련‧동유럽식 급진적 체제전환보다는 중국‧베트남식 모델을 수

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중국식 모델을 

따라 정상국가화 될 경우, 향후 북한 내부의 권력게임은 체제 강경파가 퇴출

되고 온건파나 전문가(expert)가 득세하는 방향의 세대교체가 나타날 것이

다. 그러나 만약, 강경파가 득세하여 북한 정권이 핵개발을 고집하고 국제적 

고립상태를 지속해 나간다면 궁극적으로 체제가 몰락하는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2. 북한 정치의 비정상적 특성

린쯔와 스테판(Linz & Stepan)의 ‘전체주의적 경향을 갖는 정권의 특징’

을 중심으로 세보르스키(Przeworski)의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의 

완결 가늠자’ 등의 주요 지표들을 결합하면, 최고지도부의 통제방식(법치주

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다원주의, 관료주의, 지배이데올로기, 사회적 동

원, 군부의 정치참여, 인권문제 등을 정치민주화의 지표로 추출할 수 있다.
1)

 

여기서는 사회주의 국가 또는 제3세계 국가의 정치실태 분석의 도구를 원용

하여 북한정치의 정상화 정도를 평가한다.

사실상 김정일 정권의 ‘비정상적’ 정치현상의 대부분은 김정일 정권 정치체

제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가 사회구조, 즉 이데

올로기의 전일적 지배, 국가-인민간 조직화된 의존관계, 국가의 폭력적 동원 

등과 상호작용하여 북한정치의 비정상적 모습인 ① 개인권력의 절대화와 

국가권력의 사유화, ② 지배이데올로기의 일색화와 다원주의 제거, ③ 관료

1) 린쯔와 스테판의 ‘공고화된 민주주의의 5가지 영역’은 시민사회(결사와 통신의 자유), 정치사회(자유적이고 포괄적인 선거
경쟁), 법의 지배(헌정주의), 국가기제(합법적-법적 관료주의적 규범), 경제사회(제도화된 시장) 등이다. Juan J. Linz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ch. 1. 세보르시키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
의로 전환의 완결 가늠자’로 당파적 정권교체의 진정한 가능성, 정권교체의 결과로 인한 정책역전의 가능성, 문민에 
의한 효과적인 군부통제 등을 들고 있다. Adam Przeworski, “Games of Transition” (Unpublished Paper, 1990), 임혁백, 
󰡔시장‧국가‧민주주의: 한국민주화와 정치경제이론󰡕 (서울: 나남출판, 1994), p. 23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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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팽배와 부정부패 만연, ④ 강제적 통제의 강화와 반자발적 순응의 퇴조, 

⑤ 군사국가화와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을 강제한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면 

<그림 Ⅱ-3>과 같다.

<그림 Ⅱ-3> 북한 정치체제의 비정상화 체계도

수령중심의 당국가 체제

　

　 　

권력구조 사회구조

•수령의 유일적 최고결정권 •이데올로기의 전일적 지배

•당조직의 사회조직에 대한 우위 •국가-인민간 조직화된 의존관계

•당‧군‧정 역할 분담 •국가의 폭력적 동원

북한의 위기(고난의 행군)

• 냉전의 비대칭적 해소

• 경제적 침체

• 김일성 사망

북한의 정치체제의 비정상화
　 　 　 　

  ① 개인권력의 절대화와 국가권력의 사유화

  ② 지배 이데올로기의 일색화와 다원주의 제거

  ③ 관료주의 팽배와 부정부패 만연

  ④ 강제적 통제의 강화와 반자발적 순응의 퇴조

  ⑤ 군사국가화와 비효율적 자원배분

가.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

북한의 정치체제인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의 세 가지 특징은 수령의 유일

적 최고결정권‧수령의 직할통치, 당조직의 여타 사회정치적 조직에 대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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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정치사상진지)‧군(군사진지)‧정(경제진지) 역할분담 등이다.
2)

 이 정

치체제는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 형성

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주체의 혁명관’ 등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고, 1990년대 중반 ‘내각책임제,’ ‘선군정치’ 등 발전기제가 도

입되어 ‘당‧군‧정 역할분담’이 구축됨으로써 발전‧공고화되었다.

북한의 정치체제인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로

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계를 이루는 모든 조직들과 기구들이 수령의 혁명사

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활동하게 하며, 전당‧전국‧전군이 수령의 명령‧지시

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하게 하는 ‘혁명적 영도체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권력이 수령 개인에게 집중되고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점 

때문에 북한의 정치체제는 현재 비정상화의 모습을 극화하고 있다.

나. 김정일 정권의 비정상적 정치구조

(1) 개인권력의 절대화와 국가권력의 사유화

(가) 수령의 인적 통치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의 핵심은 수령제다.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최고

대표자, 혁명의 최고뇌수, 통일단결의 중심, 혁명의 최고영도자 등으로 일컬

어지는 수령은, 첫째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여 혁명

의 지도사상을 창시하는 것, 둘째 인민대중을 위력한 혁명역량으로 만드는 

것, 셋째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정확한 투쟁구호와 올바른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총체를 유일적으로 영도함으로써 혁명을 

곧바로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는 것, 그 밖에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

하며 완성할 혁명의 참다운 후계자를 키우는 것과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성

과 세계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밝혀주며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는 것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 당‧군‧정 역할분담은 당(黨)이 체제유지 상징화와 대내통합을 위해 정치사상적 진지를, 군(軍)이 위기를 관리하면서 군사
적 진지를, 정(政)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적 진지를 각각 거의 배타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김갑식, 󰡔김정일정권
의 권력구조󰡕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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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북한에서는 수령을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을 지니고 

시대의 요구와 대중의 혁명실천을 과학적으로 일반화하여 혁명의 지도사상‧

지도이론을 창시하는 위대한 사상이론가로, 풍부하고 세련된 영도방법과 예

술을 지니고 수백만 근로인민대중을 혁명투쟁으로 조직 동원하는 혁명과 

건설의 탁월한 영도자로, 또한 인민대중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 복무, 

공산주의혁명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끝없는 충실성, 강의한 혁명적 원칙

성과 백절불굴의 투지 등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과 혁명적 풍모를 최상의 

높이에서 지니고 있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며 노동계급의 위대한 혁명

가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정치적 집단으로 결합된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다. 일반적으로 생명

유기체의 뇌수는 각 기관들과 구조의 내적‧생물학적 요구를 분석 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며, 생명유기체를 이루는 각 기관들과 구조의 모든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고 지휘함으로써 하나의 방향으로 활동을 벌리도록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활동을 하나로 종합하고 

통일시켜 하나의 목적 실현에로 조직 동원하고 지휘하는 것은 로동계급의 

수령”
3)
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가장 중요하다.

 

(나) 최고지도자의 절대권력과 우상화

김정일은 정치적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늘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간부사업에 있어서 북한은 전통적으로 한 곳에 오래 

근무하는 경향을 갖고 있었으나, 최근 개인의 권력집중을 막기 위해 간부들의 

인사이동을 빈번히 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일이 군을 현지지도하는 것은 군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군에 대한 감시의 수단이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일례로 1996년 황해남도 송림에서 경제난으로 제철

소의 기계설비가 다 뜯겨져 고물로 판매되는 일이 있자, 김정일은 보위사령부

를 동원하여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지시하였다. 보위사령부는 ‘도시정화사업’

이라는 이름하에 탱크를 동원, 송림을 포위하여 일반인은 물론 국가보위부‧

3) 림정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관한 독창적 사상,” 󰡔철학연구󰡕, 4호 
(1988),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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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간부를 가리지 않고 관련자를 색출하였다. 송림을 시작으로 해주‧신의주‧

남포 등에 대하여 도시정화사업을 하여 수십 명을 총살시킴으로써 북한전역

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도시정화사업을 통해 보위사령부의 위세가 높아지자, 

김정일은 보위사령부를 인민무력부 보위국으로 격하시킴으로써 힘을 약화시

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4)

이와 같이 절대권력을 가진 김정일의 사적 관계 중시, 상호경쟁 유도 등의 

통치방식, 즉 명령과 지시의 제도적 계통을 무시하는 통치방식을 보면, 김정

일과 측근의 상호작용이 경쟁모델과 형식주의모델의 혼합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이 각 기구의 최고 책임자에게 전권을 위임하지 않고 하위 직책의 

간부를 직접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임무도 주고 그들로부터 보고도 받는다는 

점은 경쟁모델의 특성이다. 김정일은 당의 부장이나 내각의 상보다는 부부장

이나 부상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으며 권력의 공식 서열이 낮은 인사에게 

별도의 임무를 주기도 한다. 한편 김정일은 당‧인민군‧내각‧공안기구 등을 

별도로 장악하고 그들로부터 올라오는 정보를 직접 취합한다. 보통은 이들 

사이의 정보 흐름이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형식주의모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오직 국정의 전반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일뿐이어서 정책결정이 일관성과 단일성을 가진다는 장점은 있지만 유

사시 그를 대체할 인물이 적절치 않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시스템에 

의한 통치,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사람에 의한 통치의 결과이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결정구조 하에서 당연히 김정일이 과부하 걸릴 가능성은 매우 

높다.
5)

수령제하에서 권력의 집중과 지속‧발전을 위해 최고지도자를 우상화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수령제를 강화시키지만 국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국가정책의 쇄신화‧건전화의 기회를 차단시킨다. 북한에

서 개인 우상화는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가진 수령의 자질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을 

강화한 바 있다. 1998년 10월 김정일의 당 총비서 1돌을 맞는 중앙보고대회에

서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은 김정일의 업적으로 지난 30여 년간 당 

4) 이교덕 외,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p. 171-173.

5) 이교덕 외,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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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군 건설,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현명하게 영도하여 정치와 군사, 경제

와 문화를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이룩한 

것을 들었다.
6)

 󰡔로동신문󰡕도 김정일이 문무충효를 겸비한 정치가로서 수령

에 대한 끝없는 충효성과 고결한 도덕의리, 정치와 군사를 올바로 결합시켜 

능란하게 풀어나가는 영도적 수완과 천리혜안의 비범한 예지, 비상한 정치감

각과 혁명적 전개력을 가지고 있다고 선전하였다.
7)

2010년 9월 후계자로 공식화된 김정은에 대해서도 충성 우상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군부대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사회 각조직과 단체‧기업소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성의 결의모임’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1970년대부터 관

례화된 대표적인 ‘우상화 작업’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큰 소리로 따라 외치고,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로 끝마친다. 결의모

임에 불참하면 1년 내내 자기비판 무대에 서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9년 하반기에 중앙당 간부들과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김정은 선전자료에

서의 우상화는 거의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수준이다.

(다) 3대 권력세습

북한은 2010년 9월 당대표자회를 통해 3대 권력세습을 공식화하였다. 건강

문제로 후계체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인데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혹 다른 인물

이 후계자로 등장할 경우, 정통성 시비로 권력 갈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김정일과 북한 지도부가 ‘백두혈통’으로 이해관계의 공통지점을 찾은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를 표방한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고 자본주의 국가를 

포함하더라도 민주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권력이 

이양되는 것은 흔치 않은 현상이다. 

이러한 권력세습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우상화‧신비화를 동반하는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사회의 근대적 혹은 현대적 속성의 미발전을 보여준다. 

이는 제도의 현대화가 뒤처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북한 주민들

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제 권리에 있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정치권‧시

민권‧사회권 등의 미성숙성을 드러낸 것이다.

6) 󰡔조선중앙통신󰡕, 1998년 10월 8일.

7) 󰡔로동신문󰡕, 1998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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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배이데올로기의 일색화와 다원주의 제거 

(가) 사상통제와 정책대결의 실종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서 김일성주의를 일색화하고 신

념화하자는 주장뿐만 아니라, 북한헌법 제3조에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지배이데올로기로 명시하고 있고, 2010년 9월 개정된 당규약에서 사상과 영

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실현하자고 강조하듯이, 북한은 지배이데올로기로 사

상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파벌을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의 지배이데올

로기는 정치생활과 일상생활 그리고 대외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

이념으로서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보장해주고, 김정일‧김정은으로의 권력세

습을 뒷받침하며 대중동원체제를 강화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체계는 사상통제에 지대한 효과를 발하고 있다. 교육체계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 다양한 차원에서 유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총체적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으

며 그 내용의 핵심은 이른바 ‘책임의 전가(transference of responsibility)’

이다. 북한은 위기상황의 책임을 지도부 내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 자연재해, 하위간부, 개인, 내부의 적 등 외부로 돌리고 있다. 이것이 가능

한 것은 생활총화가 가동되기 때문이다. 지배이데올로기의 일색화에 따른 

사상통제와 교육장악은 북한 정치체제 내에서 김정일의 정책과 노선에 반하

는 정치세력의 성장을 사전적으로 완전 봉쇄한 효과로 이어졌다.

 

(나) 당의 전사회적 통제

북한이 유일사상체계를 수립함에 있어서 시종일관 관철시킨 원칙은 ‘당의 

영도’였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건설할 때부터 ‘당의 영도’ 원칙을 견지했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말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이 ‘공산당 독재’를 

포기했을 때는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북한은 1980년대 말의 국제상황

을 진보와 반동, 혁명과 반혁명 사이의 투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위업, 인류의 자주위업이 제국주의자들의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북한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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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임무가 보다 막중해지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을 더욱 강화하고 영도적 

역할을 높이는 것을 상정하였다. 북한은 만약 당의 영도가 사람들의 창발성을 

억제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를 거부한다면, 사람들은 

부르조아 자유화 바람에 젖어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며 혁명대오는 분열되어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게 된다며 자본주의의 ‘공세’에 대한 

방어책으로 ‘당의 영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8)

또한 북한은 김정일 시대의 국가목표인 강성대국 건설의 성공과 승리를 

가능케 하는 결정적 조건으로 당의 강화와 영도적 역할의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강성대국 건설의 주체는 근로민중인데, 근로민중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고 조직‧동원하려면 당의 영도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 과거 북한에서 사회주의가 발전한 것은 당이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민중의 지향과 나라의 실정에 타당한 주체적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전체 민중을 조직‧동원한 결과였는데, 강성대국 건설도 당의 전략

전술적 영도를 끊임없이 강화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

에서 당은 사회주의 집권당으로서의 영도권을 약화시키거나 포기해서는 절

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9)

 

(3) 강제적 통제의 강화와 반자발적 순응의 퇴조 

(가) 반자발적 순응의 퇴조 및 민생형 일탈의 증가

북한은 기본적으로 엄격한 통제사회이다. 모든 주민은 자기 직장에서 조직

생활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한 당이나 근로단체에 가서도 정치적

으로 조직생활을 해야 했다. 당원은 당 조직생활을, 청년은 청년동맹 조직생

활을, 노동자는 직업동맹 조직생활을, 가정주부는 여성동맹 조직생활을 해야 

했다. 북한사회는 이러한 중층의 통제구조와 연대책임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

므로 설사 불만이 있더라도 국가와 체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북한주민의 정치적 행동은 국가에 대한 순종과 국가시책을 준수하는데 중요

8)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1990.10.3)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
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313.

9) 김재호,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2000), pp. 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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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두는 체제 순응적 행동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주민의 정치의식은 상당부분 국가의 복지관료적 보호

에 의한 온정주의적 응답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북한의 배급체계와 평준화된 

교육 및 직업보장, 즉 사회적 재분배와 복지에 대한 약속은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이 국가나 

관료들에게 매우 강한 의존성을 갖게 만들었고, 이는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국가조직망에 포섭되어 체제에 대한 자율적 저항을 사실상 포기하게 만든 

것이었다. 실제로 생활비와 배급, 휴가와 여행, 진학과 직업알선 등 일체의 

주민활동에 있어 노동행정당국의 승인이나 배려가 있어야 했고 이러한 방식

으로 모든 주민을 통제한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통제는 <당‧국가 통제 

- 생산현장에 포섭 - 배급망과 복지망을 통한 일상생활 지배>라는 일련의 

네트워크를 통해 관철되었는데,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래 경제난과 

이로 인한 생활총화의 약화로 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당‧국가 통제의 중요성과 실효성이 훼손되었다.
10)

이처럼 1990년대 공식 계획경제의 약화와 배급제 마비상황은 국가의 재분

배 정책에 의해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주민들의 ‘조직화된 의존관계’를 약화

시켰다. 그 결과, 주민들의 사고방식에서 반정치화‧원자화‧개인화된 정치의

식이 강화되었다. 먼저 북한주민은 국가가 자신의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비공식 경제를 통해 생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집단주의 

태도에서 벗어나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개인주의적 실용

주의 태도를 중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북한사회에서는 사상의식보다는 

화폐물신주의가 팽배해져 배금주의, 소유의식, 불법적 상행위, 뇌물 등이 횡

행하고 있다. 이타적인 공적 연대감이 약화되고 타산적인 사적 관계망이 발달

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당‧국가와 인민들 사

이의 은혜와 충성의 위계적 교환관계의 지배‧피지배 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배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주민들이 자구 노력 과정에서 물질적 가치를 

선호하기 시작함으로써 당‧국가의 공식 이데올로기와 사회현실 간에는 현격

10) 김갑식‧오유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사회에서 나타난 의식의 단층,”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2호 (2004), pp. 
95~96.



북
한
의
 정
상
국
가
화
 지
원
방
안
 연
구
 (

총
괄
보
고
서)

26

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당‧국가체제의 통제력이 약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법적 이동이나 

탈북이 많아지고 생활총화의 참석률이 떨어졌으며, 외양적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반항하는 ‘일상생활형의 반항,’ ‘민생형 일탈’이 증가하였

다. 대표적으로 작업 태만, 직장 결근, 사회동원 불참, 직장 절취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일상생활형의 반항은 일부에서는 직접적 공격형태로 발전하

거나 자포자기식 체념이 되기도 하였다. 노동자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지배

인의 집을 습격하거나, 농민시장에서 안전원들의 텃세와 강압에 주민들이 

반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반자발적 순응의 퇴조로 인해, 당국가체제

는 당근보다 채찍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다.

(나) 일상화된 통제와 내핍담론 주입

북한에서는 조직화된 의존관계에 따른 반자발적 순응의 퇴조에 의해, 국가

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자긍심‧충성도가 하락하고 있고 주민들은 독자적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동의기제는 작동하지 않고 오직 억압적 통제

기구의 작동과 내핍담론의 주입만이 있을 뿐이다.

물론 어느 국가든 체제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통제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독재국가들은 강력한 강제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북한과 같이 자발

적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폐쇄국가에서는 강제기구의 작동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통제장치는 당조직,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보위사령

부, 인민반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통제장치들은 거미줄처럼 

촘촘히 조직되어 있고, 이를 통해 주민들을 전면적‧일상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당국가체제는 당이 국가나 행정부에 우선하고 당 지배는 사회의 

전 부문에 걸쳐있는 당조직에 의해 실현된다. 군대에서 일반 공장에 이르기까

지 해당 분야의 공식적인 조직체제와 별도로 당조직이 구축되어 있으며, 당조

직의 결정권이 우선한다. 가령, 작업현장에서 작업반과 당의 세포조직이 병존

하고 있고, 작업반장보다 당의 세포위원장의 영향력이 크다. 또한 당은 당원

들에게 행정기관과 일반 주민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당조직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민들의 공적‧사적 생활을 통제한다. 이와 같

은 조직구조는 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전체 사회를 통제할 수 있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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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북한은 억압적 통제기구의 작동뿐만 아니라 내핍담론을 재생산하면서 주

민들의 삶을 정신적으로도 통제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표적 

내핍‧인내 담론은 ‘붉은기 사상,’ ‘혁명적 군인정신,’ ‘강계정신’ 등이다. 북한

은 이를 통해 영도자와 당‧국가에 대한 충성과 내핍과 버팀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다) 주기적 검열과 인권 탄압

반자발적 순응의 퇴락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통제기구의 효율적 작동 때문이다. 북한 억압적 공안기구

의 범법행위에 대한 통제 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체제‧정

권 비판,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저항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북한 헌법

과 형법에는 각종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식량 및 생필품 획득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검열은 끊이지 않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비상설 검열조직들이 항시 검열체계를 갖추고 상설 검열조직

처럼 움직이고 있다. 대표적 그루빠는 ‘10.9 상무,’ ‘6.4 그루빠’ 등이다.

북한에서 가장 혹독한 검열은 중앙당 조직지도부 검열이다. 이는 북한정권

의 특성상 다른 검열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한 

특수한 검열이다. 군 보위사령부 검열과 국가보위부 검열도 대단하지만, 이 

둘의 검열에는 한계가 있다. 보위사령부 검열의 경우, 군 내부를 비롯해서 

지방 당기관이나 개별 간부들도 검열할 수는 있으나, 중앙당 내부와 국가보위

부를 수사할 수 없다. 또 보위부 검열의 경우, 중앙당이나 군 내부, 보위사령부

를 검열할 수 없다. 그러나 조직지도부 검열은 중앙당 내부와 보위사령부, 

보위부를 비롯해서 북한의 모든 특수기관을 검열할 수 있는 전능의 검열이다.

3. 북한 정치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북한 정치분야의 정상화는 원칙적으로 북한 권력엘리트 또는 주민들의 

자발적 행동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 정치의 



북
한
의
 정
상
국
가
화
 지
원
방
안
 연
구
 (

총
괄
보
고
서)

28

주체인 김정일 위원장, 당‧정‧군 엘리트, 인민 중 어느 부문도 주도적으로 

북한정치의 비정상성을 교정할 가능성이 낮은 상태이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외부의 지원에 의한 북한 정치의 변화가 더 유효할 것이

라는 것은 자명하다. 즉 ‘상호주의’ 또는 ‘주고 받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의미이다. 게임이론의 대가인 미국의 메스키타(Mesquita) 교수도 2004년에 

당시 부시행정부가 ‘북핵폐기’와 ‘경제지원’을 교환하는 방안을 권유한 바 

있고, 이것은 2007년 ‘2.13 합의’로 구체화되었다.

가. 목표

북한 정치의 정상화 지원방안과 관련한 당면 목표는 북한 정치가 ‘중국식’ 

정도의 집단지도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할 

경우 북한의 반발은 물론 급격한 붕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3대세습을 도모하고 있고, 이것은 ‘4대세습’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한

의 정치세습은 유훈통치를 낳고 이것은 북한체제의 답보상태를 세습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북한 내에 최우선적으로 민주집중제 또는 집단지도

체제가 등장해야 ‘빈곤의 세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

이 의식화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의식화는 외부정보의 유입이나 외부와의 

접촉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대북전략은 이러한 기조 하에

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전략

(1) 대남 의존도 심화전략

한국은 북한의 대남 의존도 심화 전략을 수립하여 북한이 더 이상 한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적절한 채찍정책을 

통해 북한이 남한을 경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은 남한을 

독립적인 변수로 고려하지 않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부차적인 변수로

만 취급하여 왔는 바,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치료책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이 ‘근본적 변화’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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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전술적 변화’라도 보인다면, 이를 포착하여 북한내에 변화의 맹아를 

심기 시작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한국은 우세한 경제력을 활용하여 ‘그랜드 바겐’을 비롯한 

대규모 대북 프로젝트를 통해 자본주의 사상을 북한주민들에게 주입시켜야 

한다. 북한은 ‘비사구루빠’를 통해 대대적인 ‘한류’ 차단을 시도하겠지만 역사

의 힘은 큰 데로부터 작은 데로 흐르기 마련인 바, 남한의 우세한 자유민주주

의 정신은 북한의 독재정신을 압도하고 말 것이다. 비록 북핵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6자회담 등 다자간 회담을 통해 해결하고 북한 변화문제는 남한

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의 국론통일이 필요할 

것이다. 대북지원을 ‘퍼주기’로 인식하는 한 북한 변화전략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국론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대토론회가 개최될 필요가 있다.

만일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개성공단 이외에 해주공단이나 남포공단 

조성을 통해 대남 경제 의존도를 심화, 한국이 북한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 남북관계에서는 주도권 장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

에 비록 북한이 거부하더라도 미리미리 의제나 대화기조를 선점해야 한다. 

북한이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사안을 가지고 북한을 압박해 나가야 한다. 

만일 북한이 남한의 직접 지원을 꺼리면 중국 및 러시아를 경유한 우회로를 

통해 ‘한국의 바이러스’를 북한에 들여보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미국 및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을 통한 자본주의 유입 전술도 필요하다. 2005년 

9월의 BDA 사건 이후 미국은 북한의 외화자금 흐름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기제를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바,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차관의 동선도 

미국에 의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천안함 사건’ 이후 ‘제2의 BDA 

방안’을 통한 대북 경제제재가 작동되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국면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개방문제가 주요 담론이 될 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두려워하고, 김정일을 비롯한 핵심권력층이 개혁‧개

방을 거부하는 명분인 ‘흡수통일’ 시 보복문제인 바, 우리는 이러한 사태가 

핵심관계자 몇 명 외에는 관계가 없는 일임을 선무하여야 한다. 북한은 독일

통일 이후 관료들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어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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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은 이를 사실로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공개‧비공개

적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전파해야 한다. 그 이유는 북한내부에서의 정치

적 저항이 없이는 북한체제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상층 권력 

엘리트들에 대한 ‘안심 전술’이 구사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북한주민들에 대해서는 남한체제가 매력적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

어야 할 것이다. 나이(J. Nye)의 스마트 파워(smart power) 개념에 입각하여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정치문화가 매우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독일통일의 경우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문화를 흠모하여 ‘항복’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사업자, 관광객, 회담성원 

등 모두가 ‘통일꾼’이라는 신념으로 북한방문시 접촉하는 북한주민이나 관료

들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할 것이다.

(2) 북한내 민주화운동 촉진 전략

“북한은 언제 붕괴되는가?”라는 질문에 봉착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북한

체제는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붕괴시키는’ 것이다. 북한붕괴의 

주체는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외부의 힘이고, 또 하나는 북한 내부의 힘이

다. 북한 외부는 또 다시 미국‧중국‧일본‧러시아‧남한 등이 있을 수 있고, 

여러 형태의 연합군도 가능하다. 내부의 주체는 김정일 자신, 당‧정‧군 권력

엘리트, 북한인민 등이다. 먼저 내부에서 북한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주체

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첫째, 김정일이 구소련의 고르바쵸프처럼 스스로 주체

사회주의를 해체할 수 있는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 만일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적일 것이다. 김정일이 어느 날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해체를 주장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북한의 지도자를 선출한다든

가, 남한과의 합병을 추진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로서는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둘째, 당‧정‧군 권력엘리트 중 누군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 중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이 군부 쿠데타이다. 그러나 군부는 3중 4중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일반보병들은 군총정치국과 모든 훈련을 상의해야 하고, 군보위사

령부의 감시를 받는다. 따라서 일반 부대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다. 다음으로 12만 명에 달하는 호위사령부 소속 군대인데 이들 또한 철저



제
2
장
-
북
한
의 

정
치
부
문 

정
상
국
가
화 

지
원
방
안

31

한 감시 하에 있어서 쿠데타가 쉽지 않다. 더구나 이들은 장교들이고 사상성

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특별대우를 받기 때문에 김정일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마음이 강하다. 최측근들만 모이는 ‘비밀파티’시에 참석자 중에서 누군가 김

정일을 시해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으나, 철저한 검색과 감시가 병행되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다.

셋째, 민중폭동에 의한 체제전복이다. 경제난으로 인한 광범위한 불만이 

민중에 의해 현재화되어 북한 전역에서 민중폭동이 일어난다면 체제붕괴나 

군부쿠데타의 가능성이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민중들이 정치적 

자각을 못하고 있고, ‘나라님’에게 저항하는 것은 천벌을 받을 일이라는 의식 

때문에 감히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비록 저항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2중 3중의 철저한 감시망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집단화되기 힘들다. 만일 반정부 계획을 도모하다 발각되면 3족이 멸종을 

당하기 때문에 감히 이를 실행에 옮기기도 쉽지 않다. 민중이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탈북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북한체제 붕괴는 외부의 지원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북한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입수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희생이 

뒤따른다는 정치적 자각이 있어야 만난(萬難)을 무릅쓰고 정치적 저항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와의 접촉이 지속적으로 매우 증대되어야 한

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간파한 북한 당국이 ‘자본주의 황색바람’ 차단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지도부의 차단정책에 대응해서 그 보다 훨씬 더 정교

한 돌파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판 고르바쵸프’가 등장할 것이

고 민중혁명이 발생할 것이며 권력엘리트가 분열할 것이다.

다. 수단

한국은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 정치의 정상화는 물론 ‘자유주의식 

통일’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수단을 활용해서 북한 

정치의 정상화를 달성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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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수단

(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경제적 발전이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나친 서구적 

관점이라는 반론이나 상반된 주장도 있지만, 경제발전과 정치발전(민주주의 

및 다양성의 확대) 간의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이후의 현상들을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의 군사

정권 또는 권위주의 정권의 퇴진과 민주화 확산, 중국‧베트남 등 사회주의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진전 등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국가체계를 아래로부터 변화시켜 민

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사례도 가능하다. 1980년 후반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경제적 한계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사회주의체제 

및 정권의 붕괴와 시장경제체제의 적극 도입으로 이어졌다. 결국 북한의 정치

정상화를 통해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확산을 이끌어내는데 있어 경제적 접근 

수단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적 수단의 활용에서는 북한경제발전 지원

을 통해 북한 당국 스스로 개혁‧개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위로부터

의 변화; transformation, 또는 타협을 통한 변화; transplacement)과 가중

되는 경제난으로 북한체제의 폭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밑으로부터의 변

화; replacement) 모두 가능할 수 있다.

(나) 경제제재를 통한 접근

경제제재는 경제적 수단을 활용해 제재국의 정책목표나 대상국에 대한 

특정 변화를 달성하려는 외교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경제제재는 국가 전체

(무역금지조치)뿐만 아니라 특정 실체(기업이나 개인)에 부여될 수도 있으

며, 경제제재와 관련된 경제활동분야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일반적인 금융

거래, 기술이전,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차입‧대여 보증, 여행 등이 포함

된다.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로는 북한 지도부 및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 

특정 정책에 대한 변화 내지는 포기를 강요, 대외경제 협력의 제한에 따른 

경제난 가중 ⇒ 체제유지에 부담, 경제난 악화에 따른 주민불만 확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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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제제재의 수단은 무역거래 제재(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거래 제한, 

일반무역 제한, 사치품목 거래 금지), 금융(자본) 제재(공적개발원조<ODA>

의 금지, 북한의 금융자산 동결, 국제금융거래 제한, 무역금융 제한, 대북 

투자 제한, 금지), 기타 제재(통신, 국제우편 등과 관련된 서비스 거래 제재, 

선박 검색 강화 및 입항 금지, 항공기 이착륙 금지 등 수송 분야 서비스 제공의 

규제, 관광을 포함한 인적 왕래 제한) 등이다.

대북 경제제재의 제약요인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난 가중(인도주의 문제), 

외부에 대한 적대감 강화로 체제결속 및 충성 강화 유도, 장기간의 대북 제재

에 따른 실효성 약화, 대북제재의 지속성 여부, 국제공조체계의 한계(특히 

중국의 참여와 지지 문제), 한반도의 불안정성 제고(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에 대한 우려 등이다. 

 

(다) 경제협력 및 지원을 통한 접근

경제협력의 개념은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지원 등을 통해 특정 국가와의 

관계개선 및 영향력 확대를 바탕으로 해당국가의 변화를 유도하고 관련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이다. 경제협력 수단으로는 긴급 구호

성 인도적 지원을 비롯하여, 차관 및 공적개발원조, 민간부문의 무역거래나 

투자협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대북 경제협력의 효과는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시장친화적 법제 개선(시장

화개혁 가속화), 북한 지도부 및 엘리트층의 인식전환(개혁‧개방에 대한 지

지 확산), 경제발전에 따른 정치적 변동요인 확대(시장세력의 확산, 민주화 

및 개방 요구 확대, 선군정치의 제한 등), 남북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대북 

레버리지 확보(중장기적으로 북한 변화 유도수단), 경제상황 개선에 따른 

북한 주민생활 안정 등이다.

대북 경제협력의 수단은 인도적 지원 확대(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 취약계

층<영유아, 여성 및 노약자> 등에 대한 지원 등), 경제특구 확대 개발 지원

(개성공단사업 확대 및 발전, 추가적인 경제특구 개발 지원<원산, 남포, 신의

주 등>), 산업협력 강화(북한의 수출전략산업 육성 지원, 민간기업의 대북 

투자 확대, 과학기술협력 강화, 첨단기술부문 협력 확대, 판매 및 유통분야에

서의 마케팅 협력, 금융지원 및 협력, 차관 및 공적개발원조 제공,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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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남북한 금융협력 강화, 북한의 선진금융체제 도입 

지원, 사회간접자본 지원, 교통‧항만‧공항 등 물류인프라 확충, 전력 및 에너

지, 통신 관련 인프라 건설 지원, 산업단지 조성, 도시생활기반 관련 인프라 

건설 지원, 인적자원 개발 지원, 시장경제교육 지원, 기술인력 양성, 교육체계 

현대화 지원) 등이다.

대북 경제협력의 제약요인은 대북 경제협력의 효과는 중장기적이며, 단기

적으로는 현재의 집권세력의 권력기반 강화에 유리한 환경 조성, 정경분리에 

따른 경제의 시장화 추진과 별도로 정치적 통제 강화 가능성, 경제적 성과가 

현 집권세력에 대한 정당성 강화에 활용, 경제협력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전략

적 접근으로 인해 기대효과 제한(북한 당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부문, 필요로 

하는 부분에 국한해서 경제협력 추진할 가능성) 등이다.

경제협력 주체와 관련해서는 첫째, 한국 정부가 되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한국 정부가 가장 강력한 경제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승인제도를 활용하여 민간부문의 대북 협력 통제도 

가능하다. 한국정부의 대북 경제수단은 대규모 인도적 지원,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 지원, 에너지 및 전력 지원,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 허가권, 인력양성

사업 지원, 포괄적인 대북 경제제재 등이다. 장점은 정부기관 주도 하에 통합

적 추진으로 효율성 제고, 북한 당국에 대한 직접적 압력, 경고 효과, 경제수단

의 실효성 확보 등이다. 제약요인은 경제수단의 활용 제한(내정간섭 논란으

로 남북관계 악화 가능성), 국민적 합의기반 필요, 단기적 성과에 집착(단임 

정부의 한계), 막대한 재원소요 등이다. 

둘째, 민간단체가 되는 것이다. 2000년 이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교류

협력에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기업‧대북 지원단체 등은 정부와의 

협력하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경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대북 경제수단은 인도적 지원(소규모 식량지원 및 취약계층 지

원), 농업협력, 교육훈련사업, 대북 투자협력, 상품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대

북 관광사업 등이다. 장점은 북한주민들과의 접촉 확대를 통한 인식전환, 

경제현장의 요구에 기반을 둔 변화 유도, 정부정책 집행의 보조적 역할, 정부

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성 확보(내정간섭 논란 차단) 등이다. 제약요인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이해관계 상충, 북한측의 협력사업 일방적 중단‧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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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 노출, 북한 정치정상화 관련 가능성 사전 차단 가능성 등이다. 

셋째, 국제협력이다. 북한의 변화유도에 있어 국제협력의 필요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국제협력은 국제기구나 외국정부 단독, 양자간 또는 다자간 

차원에서의 경제적 수단을 포괄한다.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 경제수단은 

대북 경제제재(유엔 또는 개별국가 차원의 제재), 대북 인도적 지원, 국제금

융기구의 양허성 차관 및 개별국가들의 ODA 지원, 양자 및 다자간 개발협

력프로젝트, 민간차원의 무역 및 FDI 등이다. 장점은 단순한 경제적 수단을 

뛰어넘는 상징적 효과, 북한 당국에 대한 직접적 압력, 경고 가능 등이다. 

제약요인은 개별국가 간의 대북 이해관계 상충, 정책의 통일성 및 지속성 

확보에 제한, 북한 내부의 민주주주나 인권문제 보다는 군사안보적 이슈 

우선 등이다.

북한의 정치정상화를 위한 경제적 수단은 실효성이 제한적이며, 그 효과도 

중장기적이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가 중요

하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적 합의기반 구축과 국제협력 확대도 필요하다. 

북한과의 지속적인 접촉 및 교류 확대가 변화유도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수단 주체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정부와 민간부문의 이해관계 조정 메커니즘 구축, 정부와 민간부문

의 역할분담, 한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체계 강화, 특히 한중협력 강화가 시급

한 과제로 부각 등이다. 아울러 북한 정치정상화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실행

계획(Action Plan)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경제이외의 수단

(가) 외교력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2010년 G20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등 국제적 위상이 날로 제고되고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등의 외교적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북한

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있으나 ‘통일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라도 남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
한
의
 정
상
국
가
화
 지
원
방
안
 연
구
 (

총
괄
보
고
서)

36

다만 중요한 것은 소위 ‘G2’인 미국과 중국의 태도라는 점에서 양 대국에 

대한 외교를 활발히 전개해야될 것이다. 첫째, 미국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을 기초로 북‧미 핵협상시 한국의 개입 여지를 분명히 해두고 북핵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이 큰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의 주도권

이 미국의 국익에 의해서만 굴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로 

예상되는 것은 6자회담이 잘 진행되어 북한 비핵화가 시작될 경우 한국의 

대북지원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야 

할 것이다. 

둘째, ‘떠오르는 태양’인 중국에 대해서는 동북아에서의 역할을 인정해 주

고 한국의 실리를 찾는 실리외교를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문제를 

자신의 국익에 필수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일정한 역할을 인정해 

주되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남한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야 한다. 특히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이 아닌 북한

의 발전을 통한 평화통일이 한국의 국시이며 통일 후에도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신뢰가 축적되면 한국과 중국

이 공동으로 북한개발에 참여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중국과 

협조해야 할 것이다. 즉 ‘중국활용론’이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 러시아 및 일본을 활용하여 한국의 ‘상생공영 정책’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으로서 북-러 경제협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러시아는 한국과 시베리아가스 공동개발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등 러시아는 남북한 모두와 관계가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러시아의 

대북 커넥션을 활용하여 북한 개방을 유도하고 시베리아 가스를 북한을 통해 

유입함으로써 북한의 자본주의적 마인드 습득에 일조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 악화시 북한이 가스관을 대남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험부

담이 있으나, 이는 러시아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북한이 막무가내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일본은 매우 실용주의적인 국가로서 언제든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속도 

있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1970년대 초 일‧중관계 정상화의 경험

에 의하면 일단 일본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할 경우, 매우 빠른 속도로 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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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한일공

동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사회력

남한은 그동안 민주화를 달성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세력이 성장하였다. 대

북지원 NGO들은 그동안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일정정도 신뢰가 형성되

었다. 우리는 이를 활용하여 북한을 안심시키고 외부정보를 북한내에 유입되

도록 해야할 것이다. 물론 북한은 남한 사회단체에 대해 철저히 검색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만 어쩔 수없이 이들을 받아들이는 형국이다. 

북한은 남한 사회단체들을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바, 우리

는 이를 ‘역이용’하여 ‘역(逆)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공동행사에 남한 인사들을 적극 참여시켜 북한의 대남 적개심을 약화시켜야 

할 것이다. 남한사회의 다양성을 북한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

에 한 동경심이 유발되도록 해야 한다. 남한의 우수한 문화력이 북한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이 보다 증대되어야 한다. 수세적인 

입장에서만 상황을 바라보면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저지하고 통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의제를 선점해

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의 ‘그랜드 바겐’을 북한이 거부하는 이유는 북한이 

이를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통이 크게’ 나가면 북한은 수세적

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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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장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1. 머리말 11)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경제적 구성요인을 시장 확산이

라고 보고, 복잡계 방법론을 동원하여 북한 시장의 진화에 관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세 가지 시장 진화의 시나리오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여러 가지 행위자 변수와 제도적 변수의 작용에 의해 북한

의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 경제 및 사회문화

적 측면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을 도출하려 한다.

이 연구가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는 것은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일종의 ‘함량 미달’ 상태라는 인식을 전제한다. 

‘정상국가’라는 개념을 이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또 이론적인 

개념 규정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실존하는 국제사회의 국가들 중 정상국가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상국가’의 개념을 확정하기보다는 ‘취약국가,’ ‘불

량국가’ 등 ‘정상국가’와 대립되는 ‘비정상국가’의 개념적 범주를 이해함으로

써 ‘정상국가’의 범주를 역추적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11)

 이러한 개념을 대입해

보면 북한은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심각

* 본 내용은 조정아·김영윤·박영자,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10-16-03)󰡕 연구를 요약한 것임.

11) 비정상국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실패국가’는 정치적 재화를 제공하는데 있어 국가의 능력과 권위가 미흡하지만 
국가실패나 붕괴에 다다르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불량국가’는 국제규범을 거부하
고, 테러리즘을 지원하며,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를 말하며, 국내적인 속성과 행태에 
있어서는 불평등, 차별, 억압의 정도가 극심한 국가들을 의미한다. 민병원‧조동준‧김치욱, 󰡔탈냉전 이후 국제관
계와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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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협을 가하고 갈등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불량국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복지 및 인권의 취약성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취약국가’로 분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북한이라는 국가의 ‘비정상성’을 

지적하는 담론에서 ‘비정상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축 중의 하나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문화적 비민주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난 이후 2010년 현재까지도 북한 경제체제의 ‘비정상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미세한 균열과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

고 있다. 경제난 이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자생적 시장화’가 그러한 균열

의 중심에 있다. 동유럽 공산권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경험을 통해 시장화가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임이 명백해졌다. 

복잡계 이론에서는 시스템의 변화를 외부의 의도적인 간섭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구조를 갖추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자기조직화’

와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요소 수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현상과 질서가 시스템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창발’이라는 개념으

로 설명한다. 시스템의 진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자기조직화’는 ‘균형에서 멀어

진 상태’ 또는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발생한다고 보는데, 북한의 정상국가화

와 관련해서 경제적 영역에서는 시장의 확산이 ‘혼돈의 가장자리’라고 볼 

수 있다. 시장은 또한 정보와 외부 문화 유입‧소통의 주요한 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의 확산은 경제적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다원화 

측면에서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북한의 시장화는 경제난을 배경으로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생겨난 흐름

이다. 시장은 식량과 소비재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으며, 이후 일부 생산재

에까지 확대되었고 초보적 형태나마 노동시장과 자본시장까지 형성되고 있

는 상황이다.
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경제적 

구성요인을 ‘시장 확산’이라고 보고, 시스템의 질적 변화, 즉 ‘자기조직화’와 

‘창발’을 촉진하는 요인들을 진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장 진화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였다. 몇 가지 주요 변인들을 조작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의 가능성과 조건을 탐색

12)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파주: 한울, 2010); 임수호,󰡔계획과 시장의 공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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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시장의 개념은 크게 ‘시스템’으로서의 시장과 ‘공간’으로서의 시장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시장화는 한편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및 확산으로 규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화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

고 이 가격이 발신하는 정보의 시그널에 의해 가계, 기업 등 상이한 의사결정

단위의 경제적 행동, 나아가 거시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이 조정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시장화는 시장의 발생 및 확대로 규정할 수 

있다. 지역 시장과 외부 시장이 통합되고 전국적 시장이 형성되어 가면 시장

화가 진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

 물론 이 두 가지 개념은 상호 배타적이기

보다는 중첩되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시장의 개념 중 ‘공간’으로서의 시장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여기서 공간은 단순히 장소나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공간적 존재방식과 그 연결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최종 종속변수로 삼는 것은 시장의 확산과 진화에 있어 

가격결정 및 자원배분 시스템이 얼마나 정합적으로 형성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도소매시장 ‘공간’이 형성되고, 이를 매개로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떠한 모양과 강도를 지닌 ‘네트워크’로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다.

Ⅱ장에서는 북한에서 시장화를 추동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수요 측면에서

는 시장행위자의 행위와 공급 측면에서는 시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

하였다. 특히 체제전환을 이룬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장화와 체제전환의 관계

를 살펴봄으로써 정상국가로 향하는 도상에서 북한 시장의 현재 좌표와 향후 

운동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비교의 준거를 제시하였다. Ⅲ장에서는 시장 

진화 모델의 골격을 세우고 완성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확산과 자기조직화의 굴곡을 중심으로 북한 시장의 역사적 진화 과정을 살펴

보았다. Ⅳ장에서는 복잡계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여 북한의 시장 진화 

모델을 구축하였고, 가상 데이터를 적용하여 북한 시장의 진화 가능성을 시뮬

레이션 하였다. Ⅴ장에서는 복잡계 이론 및 방법론을 적용한 북한 시장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방

13) 이석 외,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16-03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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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 시장의 진화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컴퓨터를 활용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방법을 활용하였다. 수리경제학적 시뮬레이션 모델들은 

대부분 ‘현상적 모델’로서 설명하려는 대상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상관없

이 양적 데이터만으로 주어진 대상을 본뜨고 예측한다. 이에 비해 복잡계 

시뮬레이션 모델은 변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동과정을 통해 주어진 관찰

값을 만들어내는가를 다양한 조합을 통해 실험한다. 시스템 내부의 작동 메커

니즘이 이미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작동규칙을 어떤 형태로 바꾸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준다. 복잡계 이론은 창발이 일어나는 

시점이나 시스템 변수의 값을 예측하기보다는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거시적 변화의 패턴에 관해 이야기한다.
14)

이 연구에서는 북한 시장 진화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진 

회의와 복잡계 방법론 및 북한 경제 부문의 전문가 자문회의, 상인 출신 북한

이탈주민 면접, 관련문헌 분석을 통해 북한 시장의 진화단계와 시장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북한 시장내 행위자들의 역동에 관한 자료

를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진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담당하는 복잡계 전문가

가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북한 시장 진화 모형을 구축하는데 기본이 되는 

각종 변수와 행위자 규칙을 추출하고 모형화에 필요한 기본 가설을 점검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고 북한 시장의 역사적 진화과정

을 고려한 몇 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자바(JAVA)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Anylogic’ 툴로 모형을 시각화한 후 가상 데이터를 적용하여 시뮬레

이션을 실행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모형을 보완하고, 시나리오별 시뮬레이

션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14) 김창욱‧윤영수, “복잡계이론에서 예측‧통제‧적응의 문제,” 복잡계 네트워크, 󰡔복잡계 워크샵󰡕 (서울: 삼성경제연
구소, 2006), p.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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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국가화 과정으로서의 시장화와 체제전환

가. 수요 및 공급적 측면에서의 북한의 시장화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를 과연 자본주의 시장질서로의 이행 징후

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잠정적 결론은 북한 지역에서는 비록 

수요적 측면의 행위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화는 비교적 규모있게 이루어

지고는 있으나, 이에 기반한 공급적 측면의 시장화, 즉 체제전환
15)

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 내의 시장화 현상이 북한 경제 전반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또한 시장화는 기본적으로 행위자, 즉 주민들의 

개별적 속성과 개별 주민간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는 수요 측면

에서 북한의 시장화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북한에서는 1980년대 이후 시장참여자의 자기조직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

작했다. 식량난으로 인한 배급제의 마비는 주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의사결정 

구조를 선택하게 만들었고, 주민들의 경제활동의 터전은 공장에서 시장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시장화는 곧 사적 영역의 확대와 개인이 점유하는 사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관계 중심의 관계망 확대를 의미했다. 북한에서의 

시장화는 또한 시장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자유결정, 시장참여와 시장활동에

서 일어나는 제반행동의 자유화를 의미한다. 이 자유결정의 영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고 있다.

한편 공급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에서 비록 행위 주체자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적 측면의 시장화는 비교적 규모있게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에 기반한 

15) 경제체제전환(economic system transformation)이란 기본적으로 한정된 지역(국가)에서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경제질서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규의 적용이 무효화되고, 다른 경제적 질서나 법규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
다. 경제체제는 경제적 질서나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원칙, 즉 생산, 소비 및 소득분배와 관련되는 의사결정과 
이의 수행을 위해 마련된 기구(mechanisms)와 제도(institutions)의 총체다.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제도적 기구
(institutional mechanism)의 총체가 경제체제를 이룬다고 할 때, 경제체제전환이란 제도적 기구가 새로운 것으
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사회주의 경제를 이루는 제도적 기구의 전
환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도입‧시행됨을 의미한다. 즉 경쟁가격형성으로 자원의 최적배분을 이
룰 수 있는 가격 자유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유로운 시장참여와 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이 법‧제도적으로 보장
되는 시장의 자유, 사유재산제도로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시장활동으로부터의 이익과 잉여가 생산자나 소
비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해외무역과 자본이동이 국가독점에 의하지 않고 개별 경제주체에 의해 
자유롭게 수행되는 대외개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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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적 측면의 시장화, 즉 체제전환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에 전체주의적인 위계질서에 의한 폐쇄적 정책결정구조가 

지배적이며, 국가정책이 자의적으로 결정‧집행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사회

의 공동선을 위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의미에서의 정치체제는 작동하지 않고 

통치체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계 이론에서 설정하고 있는 정상국가

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가의 통제와 사회적 무질서 그리고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하

는 이중적인 상황 속에서 북한 행위자들은 새로운 행위패턴을 구축하고 

자기조직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창발하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각자 생존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통해 새로운 관행

을 습득해 나가고 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타자와의 동조와 연대와 

같은 행위 양식을 가질 것이며, 이를 통해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집단간의 

자기조직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자기조직화는 다시 반체제 기반으로 

조직화될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치적 세력으로 발전되어갈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나. 체제전환 사례와 북한

체제전환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변혁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정

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일당독재가 붕괴되고 다원적 민주체제가 도입되는 것

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는 중앙의 관료적 결정에 의지하는 계획경제가 각 

경제주체의 독자적 이익과 효율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다. 이는 기존의 의식과 가치관, 행동 규칙의 전반적 전환을 요구한다.
16)

동유럽 각국은 스탈린식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국의 사정에 

맞춰 개혁을 실시했다. 이들 국가들의 개혁 노력은 국제적 환경에서 소련의 

정치적 이완 현상과 맞물려 지배집단의 균열과 세력약화 현상을 가져왔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은 체제전환을 통해 민주적 리더십을 

확립했으며, 정치 활동의 자유와 시민권의 보장을 이루어냈다. 민주정치와 

16) Piotr Sztompka, “Looking Back: the Year 1989 as a Cultural and Civilizational Break,”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9, No. 2.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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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언론의 자유, 법이 지배하는 사회로 전환되었다. 경제개혁도 성공적으

로 진행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이다. 즉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하는가, 그 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 체제전환의 성공을 가늠하

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체제전환의 ‘초기여건’도 대단히 중요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7)

 왜곡된 경제구조, 초기의 물가수준, 법치주의의 가능

성과 같은 여건들이 체제전환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18)

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정도 면에서는 미약하나 체제전환적 차원에서의 개혁을 시도하고 

이를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는 2002년 실시한 ‘7‧1경제관리개선

조치’였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2003년 3월 시행된 ‘종합시장’의 도입은 이미 

확산된 시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시장’이라는 제도를 계획과 연계시키려는 

수단이었다. 2002년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은 경제개혁‧개방과 관

련된 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그 중에서는 체제전환적 요소를 포함하

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제‧개정된 주요 법률 중 2004년 이후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39개에 이른다. 이 중 경제‧과학 분야 29개, 사회분야가 6개로, 

법적 정비작업은 경제 분야에 집중되었다. 북한은 경제 관련 법률의 제‧개

정을 통해 시장경제체제의 요소를 제한적이나마 도입,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각종 

보조금을 폐지하고 예산제 기관을 축소하며, 새로운 재정 수입 항목을 신설,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시장원리를 반영, 국가 및 기업에 

대한 재정구조 및 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농업법｣ 개정 

등을 통해 농업생산 활동의 효율성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유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제적 일탈행위 방지 및 상거래 

17) DeMelo, Martha‧Denizer, Cevdet‧Gelb, Alan‧Tenev, Stoyan, “Circumstance and Choice: The Role of Initial 
Conditions and Policies in Transition Economi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s (October 
1997), p. 26.

18) 포포프(Popov)는 경제구조의 왜곡과 물가수준, 그리고 법치주의(rule of law)적 환경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경
제성장률 변동의 80%를 설명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Vladimir Popov, “Shock Therapy Versus 
Gradualism: The End of the Debate (Explaining the Magnitude of Transformational Recession),”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42, No. 1 (2000)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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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한편, 남북교역, 대북투자 등과 관련된 협력사업에서 

신청, 승인, 반‧출입 승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검역, 통관, 결제 등의 필요 

절차를 규정하고 일원화하는 등 대외 및 대남 경협과 관련해서도 변화에 

접근하고 있다.

북한 정권과 지배계층은 물리적 강제력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래로부터 확산되는 시장화의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에 순응하여 사회통제에 앞장서면서도 행위주체자인 

주민들과 공생하는 방향으로 자기조직화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
19)

 만성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동원자원이 결핍된 상태에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될 

수도 있다. 기득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행위자 네트워크가 체제 개선적 성향

을 띠게 될 경우, 개혁‧개방을 주도, 베트남이나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과 

같은 과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서로 다른 집단간의 

자기조직화가 발전하게 되면, 기존의 제도나 구조와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이는 바로 제도와 구조의 진화로 이어질 것임이 

분명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만약 북한 사회주의 경제가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시장경제로의 창발로 이어질 경우, 시장 관련 행위자들의 체제전환에 대한 

강한 요구가 나타남으로써 결국 계획자가 그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 다시 

말해 체제 이행의 과정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북한은 

정상국가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3. 북한 시장의 진화경로

1980년대 북한 시장 진화의 환경이 조성된 이후 2010년 말 현재까지 북한 

시장 진화의 복잡적응 경로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Ⅲ-1>과 같다. 

19) 이교덕 외,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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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북한시장의 진화: 복잡적응 경로  

북한에서 시장이 계획경제 시스템 내에서 적응하면서 양자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해온 과정은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980년대 시장 진화의 환경 조성기이다. 둘째, 1990년～1999년까지로, 북한 

시장의 진화 1기이다. 셋째, 2000년～2006년으로, 북한 시장의 진화 2기이다. 

넷째, 2007년～2010년 말 현재까지로, 북한 시장의 진화 3기이다.

가. 시장 진화의 환경 조성기: 1980년대

1980년대까지는 시장 진화의 환경 조성기에 해당한다. 1970년대 말부터 

자재와 전력, 원료 부족 등으로 공장‧기업소의 운영이 불안정해지고, 1980년

대 초중반부터 소비재 생산기관 가동의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북한 곡물생

산의 정체가 나타났다. 이 시기부터 국경연선 지역에서는 배급제가 불안정

하게 운영되었다. 식량부족 및 배급제 불안정성 증대와 함께, 주민들이 사적

인 경작 활동으로 생산한 식량을 사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초보적인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식량의 사적인 유통과정에서 농민시장이 확산

되면서 열흘에 1회 개장하던 10일장이 매일 열리는 일일시장으로 발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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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고, 1980년대 중반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민시장이 활성화

되었다. 

나. 북한 시장 진화 1기: 1990년~1999년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의 시기는 시장 진화 1기에 해당한다.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사적으로 작물이나 보조 식량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농민

시장이 확대되자, 북한 계획당국이 사적인 생산과 시장거래를 주기적으로 

억압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한편으로는 자생적인 시장거

래가 확산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억제하는 각종 ‘비사회주의 

검열 그루빠’ 활동 역시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농민시장 내 물품 거래 및 

운영이 암시장 형태로 확산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전환으로 인해 사회주의 무역질서가 붕괴되

었고, 이는 사회주의 보호경제시스템하에서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자재‧원료‧

전력‧식량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충당하던 북한 대외 계획경제 시스

템에 큰 타격을 주었다. 거기다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연속해서 가뭄, 

수해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1990년대 중반, 

국가의 식량배급이 전면 중단되고 아사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국가의 경제운

영 능력 자체가 마비상태가 되고,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통제 역시 마비상태

가 되었다. 그 결과,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자구적 시장거래가 

전면화되기에 이르렀다. 암시장이나 농민시장의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

태가 되고, 시장거래는 이제 기존의 계획경제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질

서로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양상으로 나아갔다.

이 시기 북한 당국은 주민 및 기업의 자발적인 시장화를 한편으로는 용인

하면서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식

적인 제도와 경제주체들의 행위 양식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경제주체들의 시장거래는 많은 경우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공식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감독기관은 이를 암묵적으로 허용하였다.

그 결과 시장은 발달해 가지만, 그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형적

인 시장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전국적인 단일 가격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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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재정거래의 여지가 많았다거나, 기업간의 거래는 화폐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물물교환이 주된 형태가 되는 등 제한적이고 퇴행적인 시장거래가 확산

된 것이다. 이 시기 시장은 양적으로 팽창하였으며, 거래품목도 식량 등 농산

물 중심에서 거의 모든 소비재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생산재 및 공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도 상당부분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게 되었다.

이 시기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 농민시장의 판매주체는 협동농장과 농민, 

소비주체는 개인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불법거래가 성행하면서 거래대상

이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무역회사를 비롯한 

북한의 기업들이 자체자금으로 마련한 물건을 시장에서 처리하고,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기업형태의 무역회사 이외에도 투자자로서 돈주, 거래주체

로서 도매상인 및 소매상인 등 중소생산자로서 가내작업반 및 군(郡) 단위 

지방공장 등의 시장주체가 형성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북한 시장시

스템의 진화가 시작되었다. 

다. 북한 시장 진화 2기: 2000년~2006년

 

1990년대 말까지 북한 시장의 진화는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기형적인 

형태로 확장되어왔던데 비해, 2000년 이후에는 위로부터의 북한 정권 및 계

획당국의 시장 제도화와 아래로부터의 자생적인 움직임이 상호작용하였다. 

그 결과 군수 및 당의 계획경제 시스템과 함께 경제시스템의 한 축으로 북한

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자리잡았다. 본격적인 시장 진화가 전개된 것이다. 

이 시기 시장은 북한 경제시스템 뿐만 아니라 다수 주민의 생존 및 일상생

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주도하는 당 

및 군수경제 중심의 계획경제는 여전히 시장시스템을 공식적으로는 제도화

하지 않았다. 북한 체계내 경제시스템 운영의 현실과 정책간의 괴리가 심화된 

것이다. 역으로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시장경제 행위가 사실상 아래로부터 

무정부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가 계획당국의 개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계획당국이 다시 주민들의 일상경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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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였을 것이다. 계획당국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다시 시장을 불법화

시키고,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당시 북한 계획당국의 

역량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북한 

당국은 일단 시장을 제도화함으로써 국가의 개입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시장경제를 체계내로 인입함으로써 계획경제 시스템의 새로운 출구를 마련

하고자 하였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판단에 따라 기존 대안의 사업체계에 

기초한 전일적 계획경제 시스템은 자력갱생과 독립채산제에 기반한 시장과 

계획이 제도적으로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그 상징적 계기가 2002

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제’이다.

시장시스템이 북한 경제의 주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주체들의 

경제행위가 불법 영역에서 합법의 영역으로 이전되었고, 공식적인 제도와 

비공식적인 행위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되기도 하였다. 종합시장이 늘어

나고, 시장의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

으며, 화폐를 매개로 한 생산재의 거래가 보편화되는 등 질적으로도 심화되었

다.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을 조직하는 가내 수공업 유형의 생산이 

확대되어 나갔으며, 사적 자본이 기업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등 시장의 질적 

발전도 이루어졌다. 

한편 시장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된 

시장의 진화는 북한사회에 재산 규모를 중심으로 한 사회균열을 초래하였다. 

주민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매점 행위가 증폭되는 등 시장의 부정적인 측면 

또한 확산되었다. 

북한에서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당국의 간섭과 감시도 강화되었지

만 실효성이 떨어졌다. 시장을 통해 세금이 징수되고 있는데다가, 시장행위 

단속이 간부들의 불법적인 수입원이기도 하므로 통제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북한 당국의 경제 장악력과 대국민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더욱이 시장을 통해 

비사회주의적인 경제행위 뿐 아니라, 북한체제와 정권을 위협하는 각종 정보

가 공공연히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2005년 이후 한편

으로는 시장을 억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으로부터 계획부문으로 강

제적인 물자 이전을 시도하였다. 이는 과거 현실사회주의 경제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났던 이른바 역개혁의 양상이었다. 북한당국은 시장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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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부분적으로 다양한 규제를 시도하였다. 2005년 

10월부터 배급제 복귀, 만40세 이하 장사 금지, 공산품 시장 판매 금지, 

1일장(1일, 11일, 21일 개장)으로 전환 등 시장통제 조치를 했다. 또한 2006

년 개인고용금지 등 노동시장 통제정책을 실시했으나, 아래로부터의 시장 

진화 동력에 밀려 효과를 드러내지 못한 채 각종 통제 조치들이 무력화되곤 

하였다.
20)

 

라. 북한 시장 진화 3기: 2007년~2010년 현재

2005년 이후 시장경제를 통제하는 북한 정권의 각종 시장 통제정책이 현실

에서 무력화되면서, 시장시스템 진화로 인한 체제 위협감은 더욱 증대하였다. 

북한 시장의 진화 3기로 명명할 수 있는 2007년부터 2010년 말까지의 시기는 

북한정권이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단행하다가, 2010년 1월을 기점으

로 정권의 통제에 대한 시장의 반격이 시작되어, 2010년 말 현재까지 북한 

시장의 아래로부터의 창발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이다. 시장에 대한 정권의 

공격의 계기는 2007년 4월 시장시스템의 도입을 주도했던 박봉주 총리가 

숙청되고 김영일이 총리로 임명되고, 2007년 10월 장성택이 중앙당 행정부장

에 임명된 것이다. 2007년부터 북한 기업의 시장 관련 활동을 폐지하고, 소토

지 경작을 억제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보안기관과 연합그루빠 등을 통해 

비사회주의 서식장이라 명명한 시장과 시장의 행위주체에 대한 공격인 ‘비사

검열’이 강도높게 진행되었다.
21)

 2008년도에도 하급단위의 군부 무역회사를 

비롯하여, 국경연선에서의 각종 무역회사에 대한 검열이 강력하게 진행되었

다.
22)

 시장 공격은 국영상업망의 강화를 통한 시장억제 및 노동자의 공장복귀

를 유도한 2009년 시장활동의 억압과 ‘혁명적 대고조’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시도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2009년 말 실시된 화폐교환 

20)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3호 (2009).

21)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007~2009년 각호).

22) 2007년 12월 23일 김정일의 방침에 따르면, 군부대 명칭으로 된 무역회사들과 국가가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무역회사들을 일체 재정리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8년 2월 1일 중앙당과 내각은 “모든 군부대들에서 군
부출장소와 군부 산하 외화벌이 회사를 없애고 강성무역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기구를 줄여야 하며, 지방에
서는 군부보다 당 기관을 우선 내세워야 한다”는 방침을 하달했다. 박형중 외,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
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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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북한의 계획부문의 여력이 불충분한 상황에

서 이러한 시장통제정책을 계속할 경우 전체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매우 

격렬하고 분절적인 기존 시스템의 붕괴와 새로운 시스템의 등장으로 연결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더욱이 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중류층 

주민들의 소비능력이 바닥나고 생산여력이 고갈되면서 급격한 체제이반 현

상이 확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되자 2010

년 초에 북한당국은 다시금 시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전환하였다.

시장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북한정권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

으나, 아래로부터 자기조직화의 동력을 가지고 진화하던 시장원리에 의해 

패배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무력화되곤 하였다. 예를 들어 2009

년 북한정권의 시장 통제에 대해 북한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창발현상을 보였

다. 첫째, 운영시간 및 장사 단속에 대응해서는 종합시장 밖으로 이동하여 

골목장사나 손수레 장사, 메뚜기 장사를 하며 시장행위를 지속하였고, 둘째, 

장사물품 단속에 대응해서는 물건 품목을 적은 표지판 등을 들고 손님을 

유인하여 가정집에서 판매를 하였으며, 셋째, 장사 나이 제한에 대해서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를 대동하고 장사를 하거나 나이든 여성과 동업을 

하거나 함으로써 계획경제의 통제시스템과 조율하였다. 이에 따라 메뚜기 

장사, 방문판매가 성행하였고, 청진시 여성 상인들은 집단적인 항의를 하였으

며, 시장 단속일꾼들과 마찰이 급증대하고 국경연선지역 주민들은 엄중한 

감시망에서도 탈북을 시도하곤 하였다.
23)

4. 복잡계 모형을 활용한 북한 시장 진화 시뮬레이션

 

이 장에서는 일련의 북한의 시장 진화동학을 복잡계 연구방법론의 하나인 

행위자기반모형(agent-based model, ABM)을 이용하여 구현하고, 시뮬레

이션을 통해 북한 시장 변화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행위자기반모

형은 기본 구성요소가 행위자인 모형이다.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을 모형화

23)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300호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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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러한 상호작용의 결과 그들의 총합인 시스템 전체 차원에서 어떠한 

동태적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행위자 기반 모형을 통해서는 

시스템 변수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시스템 내 행위자들의 분포의 변화, 이들 

간의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 등 시스템의 진화경로를 예측해볼 수 있다.
24)

가. 시장 진화 시뮬레이션 모형의 특징과 주요 요소

(1) 모형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 하에 복잡계 방법론을 활용한 

북한 시장 진화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현하였다. 첫째, 1990년대 이후 배급제

에 근간한 경제 시스템의 붕괴에 따른 자생적인 시장 발전 양상을 추상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둘째, 시장질서 형성으로 인한 공공관료 행위자의 수직적 

통제의 이완과 시장 활동의 강화피드백(reinforcing feedback) 양상을 재현

하는 것이다. 셋째, 일정 정도 시장이 발전한 상황에서 체제 환원을 위한 

역개혁 조치에 순응하지 않는 시장 진화의 비가역성을 행위자 수준의 동학으

로 이해하는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2) 모형의 행위자 및 통제변수

본 모형에서는 공공관료 행위자와 민간주체 행위자라는 두 개의 계층으로 

구성된 행위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공공관료 행위자는 당‧정부‧군부‧국

영기업 등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정치자본을 소유한 체제관리층이다. 현실에

서 민간주체 행위자와 공공관료 행위자는 다양한 경제활동에 종사한다. 계획

경제체제하에서 공공관료 행위자는 생산‧분배활동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하

며, 민간주체 행위자는 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공급한다. 그러나 모형의 목적

과 현실적 구현의 제약상 이들의 활동은 필요 재화의 분배 부분에 집중한다.

각 행위자들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소요량을 공급받는다. 식량과 

생필품의 단위는 기존 북한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당시의 공급량을 1단위

로 잡는다. 식량공급이 부족하여 특정량 이하로 떨어진 상태가 지속되면 행위

24) 김창욱‧윤영수, “복잡계이론에서 예측‧통제‧적응의 문제,” p.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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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사멸하게 된다.

경제시스템을 형성하고 그것을 변화시켜 가는 기초는 행위자의 행태와 

이를 통한 상호작용이다. 이 행위자들의 행태의 이면에는 동기(motive)가 

작용한다. 이 모형에서 행위자는 두가지 행동의 동기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재화 획득이다. 우선 이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 이상의 식량 공급이 필요하다. 식량공급이 줄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작용할 경우에 행위자는 자구책을 마련하게 된다. 상층에서 하향 배급되는 

식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평적인 교환을 통해 획득하려는 

행위 유인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물리적 공간상에서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잉여식량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민간주체 행위자와의 수평적 교역을 추구하

게 된다. 수평적 교환을 위한 가치는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부문내에서의 노동

공급을 축소하고, 이 노동력을 다른 부문, 즉 시장경제와 연관된 영역에서 

사용하거나, 계획경제부문의 자산을 절취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는 생존이 담보된 상황에서 부가적인 편익 증대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에서는 내적(intrinsic) 보상을 중시하고 있으나, 시장경제에서는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이익의 사유화가 허용되면서 외적 보상의 충족으로 편익을 증진시

키려는 행동양식이 발현된다. 모형에서는 이것이 생필품 및 사적 자본의 축적 

행위로 나타난다.

공공관료‧민간주체 행위자는 배급이 감소할 경우 이 두 가지 동기에 의해 

새로운 거래행동에 나선다. 일단 민간주체 행위자들 사이의 수평적 거래행동

이 활성화된다. 환경상에서 인접한, 즉 거래망이 형성된 경로를 따라 행위자

의 거래가 일어나게 된다. 거래의 우선순위는 생존수요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며, 이후 거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 필수 식량 수요가 충족되면서 부가

적인 편익 증대를 모색하게 된다.

동시에 이는 공공관료 행위자와 민간주체 행위자와의 거래관계도 발전시

킨다. 공공관료는 운송수단, 통신 등 거래에 필요한 서비스의 활용 권한이나 

제도적 단속 및 인허가권 등의 형태로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민간주체 행위

자들은 수평적 거래를 통해 획득한 자본과 재화를 이들에게 공여함으로써 

거래의 편의를 도모한다. 즉 공공관료 행위자의 권력과 민간주체 행위자의 

자본 사이에도 수직적 거래관계가 발전한다. 이러한 거래로 촉발되는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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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상호작용은 <그림 Ⅲ-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Ⅲ-2> 행위자간 상호작용

행위자간 상호작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유 자본량, 사유 식량 보유량, 

사유 생필품 보유량, 편익 등의 행위자 상태변수를 설정한다. 사유 자본량은 

화폐자본을 의미하며, 각 행위자는 시장을 통해 자본과 식량‧생필품을 상호 

전환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식량 보유량은 매 시기별로 각 행위자가 보유한 

식료품 비축량을 의미한다. 생필품 보유량은 식료품 이외의 생필품 비축량을 

의미한다. 편익(=f(자본, 식량, 생필품))은 자본, 식량, 생필품의 함수로 표시

된다. 식량과 생필품은 개인의 편익에 영향을 주는 기초 소비재 기능과 동시

에 보유량이 많아질 경우 ‘화폐자본’과 대비되는 ‘상품자본’로 기능할 수 있다. 

이 모형에서는 화폐자본의 1단위는 상품자본(식량) 1단위와 교환된다고 가

정한다. 

(3) 모형의 환경(environment) 및 척도(scale)

모형의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마다 통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배급부족도

와 체제억압도라는 두 가지의 종합 통제변수(aggregate control parameter)

를 설정하였다. 배급부족도는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배급량

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배급부족도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배급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0, 배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1로 표시된다. 배급은 두 개 재화(식량‧생필품)에 

대해 이루어진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나, 시나리오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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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편의상 두 재화 모두에 대해 기본 소요량 대비 배급량 비율을 배급

부족도라는 단일변수로 동일하게 변화시킨다.

체제억압도는 북한 당국이 시장경제활동을 억압하는 수준을 종합한 통제

변수이다. 체제억압도는 0부터 10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0은 자유시장경제이

고 10은 최고 수준의 억압이 이루어져 행위자간의 수평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본 모형에서의 체제억압도는 민간주체 행위자의 거래비용

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설계했다. 북한의 초기 상태는 배급부

족도 0, 체제억압도 8인 상황으로 설정했다.

본 모형의 환경은 북한의 행정구역 체계에 근거한 물리적 공간의 축소판으

로 구현하였다. 현재 북한 전역에 300여개의 종합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작동하고 있는 주요 시장을 모두 

모형의 틀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인 군청 소재지에 한 개의 

시장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이들은 중국에서 유입되는 재화가 우선

적으로 집결된다고 알려져 있는 신의주‧평양‧청진‧함흥 등 권역별 주요 도

매시장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북한‧중국 교역을 통해 

유입된 물자는 국경지대 거래시장 → 권역별 도매시장 → 지역별(군‧구역별) 

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유통경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모형에서는 본질적으로는 인접한 공간에 위치한 거래 상대방을 무작위로 

지정하여 보유한 자본‧식량‧생필품과 교환수요에 따라 거래가 성사되는 것

으로 구현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별 민간주체 행위자가 보유한 자본이 성장해

가면 상대 행위자와의 거래량도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보다 많은 탐색 및 운송비용을 동시에 지불해야 한다. 이러

한 관련 서비스는 북한 실정상 민간에서 공급받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요를 각 노드(node)에 위치한 공공관료 행위자로부터 조달한다고 가정한

다. 공공관료 행위자는 민간주체 행위자와 달리 네트워크에서 링크를 따라 

이뤄지는 수평적 거래관계를 가질 수 없으며, 행정단위와 일치하는 각 시장에 

위치한 민간주체 행위자와의 수직적 거래관계만을 가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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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진화 시나리오 검증

(1)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은 주민들에 대한 배급이 기본 식량 소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

여, 그 충격으로 시장이 확산되어 나가는 경우에 관한 시나리오이다. 여기서

는 시장에 대한 강한 통제(체제억압도 8)의 수준을 유지한 채 일정 시점

(t=10)에서 배급량을 급격히 감소시킨 후에 일인당 시장 교역량과 식량배급

량의 추이를 관찰한다. 또한 배급량 감소 정도에 따라 시장 교역량과 식량배

급량의 추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한다. <그림 Ⅲ-3>은 SUP1은 배

급량이 기준 식량 소요량보다 80% 감소했을 경우, SUP2는 50%, SUP3은 

10% 감소했을 경우의 일인당 시장 교역량 수준의 변화를, <그림 Ⅲ-4>는 

식량배급량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Ⅲ-3> 배급량 감소시 일인당 시장 교역량 (시나리오 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배급의 부족 상태가 심각할수록 교역량 증가 곡선

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배급량의 부족분이 10% 미만

인 경우에는 교역량은 t=15～20의 시점까지 약간 상승하다가 일정한 수준으

로 유지되지만, 필요량의 50% 또는 80%가 배급으로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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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t=20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급 부족률이 50%인 

경우와 80%인 경우 t=35의 시점까지 교역량과 교역량 증가의 속도는 거의 

동일하며, 배급 부족률이 클수록 최종 시점에서 교역량은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4> 배급량 감소시 일인당 식량 부족분 (시나리오 Ⅰ)

<그림 Ⅲ-4>의 식량 부족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SUP1, SUP2 상황

에서 모두 점차 교역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족분 10% 

이하로 감소한다(y축 값이 1이면 전량 부족, 0이면 전량 충족). 이 결과는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주민들간의 수평적 교역을 통해 식량 부족 현상

이 완화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식량 부족 현상이 완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배급 부족 비율이 큰 경우에 식량 부족 현상이 완화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그래프는 배급 식량이 10% 정도만 부족한 

SUP3의 경우, 즉 작은 수준의 공급충격에는 아예 시장 거래행위가 활성화되

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장에 대한 강한 통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통제를 무력화시킬 수준으로 강한 공급충격이 발생하

지 않는 한, 시장 활성화 단계에 진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기에는 식량 부족량이 이러한 문턱값을 충분히 넘어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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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민간주체 행위자들에 의한 시장 거래행위가 활성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나리오 I은 북한 시장 진화 1기인 1990년대에서 1999년까지, 특히 1995

년 이후의 몇 년간 북한에서 경제난과 배급의 축소로 인해 발생한 자생적 

시장 형성의 메커니즘을 설명해준다. 배급량의 급락은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여 북한 경제체계를 ‘혼돈의 가장자리’ 상태로 진입하게 만든 요인이 된다. 

이 시기에 기존의 경제시스템에 변화를 야기하는 새로운 강화피드백이 형성

된다.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배급량의 급감으로 

인해 개별 행위자들은 식량 부족이라는 생존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한편에서

는 기아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방법으로 

행위자들 간의 수평적 교환, 즉 상거래 행위가 활성화된다. 행위자들 사이에

서는 기존의 국가 공급체계가 아닌 주민들간의 수평적 교환을 통해 식량을 

비롯한 재화를 획득하려는 행위의 유인이 발생한 것이다. 잉여 식량, 또는 

생필품을 보유한 민간 주체간의 수평적 교역이 확대되면서, 계획 부문에 대한 

노동 투입은 감소되고 대신 시장 부문에서의 노동 투입이 증가한다. 이는 

계획 부문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진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잉여 물자를 확보

하기 위해 계획 부문에서의 물자의 절취 현상이 증가한다. 외부 물자의 추가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강화피드백이 형성되면서 시장은 

더욱 활성화된다. 

(2) 시나리오 Ⅱ

시나리오 Ⅱ는 국가 배급이 감소함으로써 공급 충격이 가해진 상태에서 

국가가 시장 확대를 인정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를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배급량 감소 설정과 공급

충격이 발생하는 시점은 시나리오 I과 동일하며, t=30에서 체제억압도를 8에

서 3으로 완화하여 시장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을 때의 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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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배급량 감소, 규제 완화시 일인당 시장 교역량 (시나리오 Ⅱ)

<그림 Ⅲ-5>에서 t=40 시점에서의 일인당 시장 교역량을 시나리오 I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배급부족량 80%, 50%, 10%일 경우에 t=40 시점의 일인

당 시장 교역량이 시나리오 I은 2.1, 2.0, 0.3인데 비해 시나리오 II는 3.2, 

2.5, 1.0으로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제도 억압의 완화는 공급충격이 

작은 SUP3의 상황에서도 t=30을 기점으로 거래 증가를 초래하여, 체제억압

도가 완화되는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시장이 일정 정도 팽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배급 부족률이 10%에 불과한 경우에도 발전 수준에 극적인 

변화를 보이지는 않으나, 시장의 자생적 활성화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시나리

오 Ⅱ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시장에 대한 제도적 억압요인의 완화가 시장 

발전을 크게 견인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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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배급량 감소, 규제 완화시 일인당 식량 부족분 (시나리오 Ⅱ)

<그림 Ⅲ-6>은 배급량이 감소된 상태에서 시장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다

가 일정한 시점에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일인당 식량 부족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시장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식량의 완전 수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변화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시나리오 Ⅱ는 북한 시장 진화 2기, 특히 시장 확산 및 포섭기인 2000년에

서 2006년까지 시기의 북한 시장 진화 특성을 보여준다. 시나리오 Ⅱ를 통해 

제도적 요인이 시장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t=10 

시점에서 취해진 규제완화의 대표적인 예가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종합시

장 허용조치와 같은 제도적 조치이다. 모형에서 공공관료 행위자로 표시된 

북한의 관료, 간부계층의 친시장적인 제도적 조치에 대한 이해관계와 반응이 

시장의 진화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 주민들에 대한 편취

의 구실인 규제가 사라지면 그로 인해 공공관료 행위자들의 편익이 줄게 

되므로, 제도 변화를 수용할 유인이 사라진다. 이 때문에 공공관료 행위자 

입장에서는 체제 억압도를 일정 수준 이상에서 묶어놓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시장 의존적인 생존구조를 유지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는 시장이 지나치게 축소될 경우 공공관료 행위자와 민간주체 행위자간의 

수직적 거래관계가 크게 위축되어 공공관료 행위자가 수직적 거래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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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취득하는 이익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 북한의 경제체

계에서는 시장 관련 제도화 및 규제의 수준은 행위자 수준에서 보면 이 두 

방향의 힘의 역관계 속에서 결정될 것이다. 

(3) 시나리오 Ⅲ

시나리오 Ⅲ은 일정 기간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가 수직적 거래에 

의한 체제 결속력 이완을 막기 위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강경조치를 취했을 

경우이다. 배급량 감소 설정과 공급 충격, 체제 억압도 완화는 시나리오 Ⅱ와 

동일하며, t=50 시점에서 체제 억압도를 3에서 8로 다시 환원하고 그 효과를 

확인한다. 

<그림 Ⅲ-7> 배급량 감소, 규제 완화 후 재강화시 일인당 시장 교역량 (시나리오 Ⅲ)

<그림 Ⅲ-7>을 보면, t=50 시점까지 시나리오 II와 동일하게 시장 교역량

이 증가하다가 t=50에서 교역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제도반동충격이 나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시기에도 이로 인한 불연속적인 교역량 감소가 

확인되지만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보다는 t=2～3정도의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반등하여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된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교역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교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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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재규제가 가해지기 직전의 교역량보다 약간 적기는 하지만 크게 감소되지

는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시나리오 Ⅲ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2009년 말 화폐개혁과 같이 시장이 

일단 크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시장에 대한 규제라는 충격이 가해질 경우에 

시장활동은 일시적으로 위축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충격이 흡수된 

이후에는 상당한 정도로 회복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장의 확산

이 일단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른 이후 시장의 진화는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Ⅲ-8> 배급량 감소, 규제 완화 후 재강화시 식량 부족분 (시나리오 Ⅲ)

<그림 Ⅲ-8>은 일인당 식량 부족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시장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된 후 식량 부족량이 일시적으로 10～20% 가량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추가 배급이 없는 상황에서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시장 

거래가 재활성화됨으로써 식량 부족분은 서서히 감소하여 t=70에 이르면 

회복세를 보이는 패턴이 나타난다. 그러나 배급 부족량이 큰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식량부족분 그래프가 상당한 진폭의 파동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화폐개혁 이후 북한 시장에서 상당 기간 쌀값의 등락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가격 불안정과 이에 수반되는 주민 생활의 불안정성을 가속화시



제
3
장
-
북
한 

시
장
진
화
에 

관
한 

복
잡
계 

시
뮬
레
이
션

65

켰던 사태와 같은 것이다. 

시나리오 Ⅲ은 북한 시장 진화 3기인 2007년에서 2010년 말 현재까지의 

북한 시장의 진화 특성을 보여준다. 시나리오 Ⅲ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시장 확산의 임계점을 지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외부적 충격은 시장의 

지속적인 축소나 폐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시장은 일정한 조정기를 거친 

후 통제 강화 시기보다 약간 축소된 정도의 규모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 

외부적인 규제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완전히 위축되지 않는 것은 시장

을 축소시키려는 당국의 조치에 대한 학습을 여러차례 경험한 시장행위자들

이 시장에 대한 통제와 단속 강화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4) 시나리오 Ⅲ-2

시나리오 Ⅲ-2는 시나리오 Ⅲ의 하위 시나리오로, 일정 기간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가 수직적 거래에 의한 체제 결속력 이완을 막기 위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강경조치를 취하면서 배급량을 증가시켜 일정하게 유지했

을 경우이다. 

<그림 Ⅲ-9> 배급량 감소, 규제 완화 후 재강화, 배급량 조정 시 일인당 시장 교역량 

(시나리오 Ⅲ-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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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로 나타난 시나리오 Ⅲ-2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시장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여 시장이 팽창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통제를 

강화할 때 시장의 위축 정도는 배급량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다. 그렇지만 배급 재개시 시장의 위축 정도가 배급량과 정비례하지는 않는

다. 이와 같이 배급의 증가가 곧바로 동일한 양의 시장 거래량의 축소로 이어

지지 않는 것은 시장 팽창 기간에 행위자들의 시장학습 효과와 시장활동으로 

인한 기대 소비수준의 증가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Ⅲ-10>은 이 경우 일인당 식량 부족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시장 통제와 함께 추가 배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배급률이 

90%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당한 기간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Ⅲ-10> 배급량 감소, 규제 완화 후 재강화, 배급량 조정 시 식량 부족분 

(시나리오 Ⅲ-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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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배급량 감소, 규제 완화 후 재강화, 배급량 조정 시 아사자 비율 

(시나리오 Ⅲ-2)

<그림 Ⅲ-11>은 동일한 경우 총인구 대비 아사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아사자 비율은 처음 배급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t=10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

여 시장이 확산됨에 따라 차츰 감소하고, 규제 완화로 시장이 활성화되는 

t=30 이후에는 아주 낮은 수준에서 유지된다. 통제가 다시 강화되는 t=50 

이후에는 단기간의 급증과 일정 수준의 아사자 비율 유지가 반복되는 불규칙

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위의 그래프에서 y값은 아사자 비율이므로, 특정 기간의 아사자 수는 그 

기간의 그래프와 밑면, 즉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이다. 따라서 t=10 

시점에서의 북한 인구를 2천만 명으로 가정하면 그래프 상에 나타난 아사자 

수는 440만 명(20×20,000,000×0.022×0.5)으로 추산된다. 이 모형은 계량적 

수치의 조정을 하지 못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를 실제 북한의 아사자 규모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그래프에서 t=10～30까지의 기간은 배급량이 

급격히 감소된 시기부터 시장 활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 시기부터 2000년대 초반의 시장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는 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난과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아사자 규모는 추산 기관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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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 인구추계에 의하면 북한

에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경제난과 기아로 인한 초과사망자는 33만 6천 

명 규모이며, 1994년부터 2005년까지의 초과사망자는 48만 2천 명 규모이

다.
25)

 이석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의 기근으로 인한 사망자수를 63만

에서 112만 명으로 추산하였다.
26)

 북한의 외무성 부상이 언급한 고난의 행군

기 사망자 수는 22만 명이며,
27)

 북한 관련 NGO에서는 150～300만명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통계청의 추정치와 이 모형의 그래프에 나타난 값을 

비교해보면, 이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사자 규모가 실제값의 10배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역으로 적용하여, 시장 확대 이후 시장 통제가 다시 강화될 경우 

아사자 수를 추정해보면, <그림 Ⅲ-11>에서 배급의 증가 없이 시장에 대한 

통제만 강화할 경우(SUP=1), t=50 부터 t=65까지 지속되는 아사자 수는 

약 37만 5천 명(15×20,000,000×0.00125)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수치조정치 

0.1을 곱하면, 통제 강화 이후 기아로 인한 사망이 진정되기까지 일정 기간에 

나타나는 아사자 수는 약 4만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990년대 

경제난으로 인해 고난의 행군기를 전후한 시기에 발생한 아사자의 1/10 정도

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통제 강화와 함께 필요 식량의 총 50%를 배급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할 경우(SUP=2) 아사자 규모는 3만 명 정도가 될 것이며, 

전체 필요 식량의 90%를 배급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통제 강화 직후에 약간의 

아사자 수가 발생하고, 이후에는 낮은 사망률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 북한 당국이 배급

의 전격적인 확대가 수반되지 않은 강력한 시장 통제정책을 시행할 경우 

고난의 행군기와 같은 규모의 대규모 아사자 발생은 아니지만, 민심의 이반과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아사자 발생이 일정한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25) 󰡔한겨레신문󰡕, 2010년 11월 23일.

26)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177.

27) 󰡔중앙일보󰡕, 2001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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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연구의 한계와 의의

이 연구에서는 주로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북한 시장의 역사적 

진화과정을 설명하고 시장 변화의 패턴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향후 

시장 진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하는 예측모델을 

개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활용한 행위자 

상태변수 및 통제변수는 실측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량적 

설명력을 확보함에 있어 한계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다룬 북한 

시장 진화 모형은 북한 생산시스템까지 포괄하지는 못하였으며, 자본‧금융‧

노동시장을 다루지 못하고 소비재 시장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따라서 

시장경제 전반의 성장 및 진화를 모두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밖에도 북한의 시장 확산과 관련하여 이 모형에 

반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주요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주로 중국과

의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역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북한 내부에서의 

교역만을 다루었다. 또한 남한이나 중국, 국제사회의 지원이 시장의 확산 

또는 통제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은 현재 대북지원이나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주요한 현안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루지 못하였다. 

외부의 지원은 물적 토대의 확충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위규칙을 갖는 새로운 

시장 행위자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시장 확산 양상에 질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소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북한 사회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장진화 동학을 반영하여 향후 북한의 총체적인 시장화 가능

성을 탐색하는 기초적 시뮬레이션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모형의 확장 

및 정교화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5. 시장 확산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복잡계 이론에 의하면 거시적 경제시스템과 개별 행위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메조(meso) 층위의 두 가지 요소는 제도와 신념체계이다. 이는 북한

에서 시장시스템의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요소와 의식 및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갖추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미시적인 개별 행위자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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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활성화를 위한 동기와 유인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장 확산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을 북한의 과제와 

남한 및 국제사회의 지원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과제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시장의 안정적 

확산을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각종 규제를 완화‧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정상시장에 대한 모든 규제와 통제를 

한꺼번에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단계별로 거래의 자율화를 실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시장 가격 안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가 공시가격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상품의 공급과 유통망을 확대하며 가격을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시장에 보다 많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품생산 기업소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넷째, 북한의 체제전환

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 체제전환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관계 행위자, 특히 관료자본을 갖고 있는 공공관료 행위

자의 시장 친화력 및 시장경제 관련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이들의 시장친화적 

동기를 유발하고 시장화를 촉진하는 제도 구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남한 및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북한 시장의 안정적 확대에 필수적인 물질적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본의 유입이 필수적이다. 현재 북한이 경제시스템의 정합성을 달성하

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은 물질적 토대의 확보이다. 기능적 정합성과 행위적 

정합성은 모두 물질적 토대가 갖추어졌을 때 달성이 가능하다. 현재 북한에서

는 이를 외부의 원조나 외자유치와 같은 대외부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28)

 

북한에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은 중국이다. 그런데 

중국으로부터의 외부 자본 도입은 시장화의 물질적 토대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시장에 강력한 새 행위주체가 등장하여 시장화의 방향성을 주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 시장에 대한 

우리 자본의 투입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 특히 

28) 김창욱, “북한경제 시장화 연구를 위한 복잡계적 분석틀의 재정립,” 󰡔북한경제리뷰󰡕 (2010년 4월호),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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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 상품 교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외부에서 북한

의 시장화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민-민 경제협력 강화이다. 

셋째,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면 확대를 통해 시장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시장

중심적인 신념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시장경제 및 

경영 분야의 전문인력을 본격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다섯

째,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 북한 시장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들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

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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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1. 머리말29)

탈냉전 후, 국제사회의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불량국가와 취약국가, 

그리고 실패국가 등 정상적인 모습을 결여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 또는 제재방

안에 관한 것이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방적 외교정책과 더불어 

대테러전쟁이 가속화되고, 그에 대한 반발이 거세어지면서 21세기의 국제정

치는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접어들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미국의 

비정상국가 담론은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방향성을 잃고 있으며, 

이라크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상황이 안정될 기미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북한을 둘러

싼 국제사회의 담론을 경험적 맥락에서 짚어보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그동안 몇 가지의 담론에 의해 지배되어왔

다. 그 중 하나는 ‘실패국가(failed states)’로서, 이는 비단 북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저개발국에 해당되는 담론이었다. 이에 따르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본원적인 임무, 즉 국방‧경찰‧복지‧민주주

의‧인권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국가제도와 정책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국제정치의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이처럼 

‘국가의 실패’라는 현상은 오랫동안 ‘주권(sovereignty)’이라는 국가의 근본

이 흔들리면서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기준이 더 중시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

인 측면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 본 내용은 민병원·조동준·김치욱,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10-16-04)󰡕 연구를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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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실패는 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주범으로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국가의 실패’ 담론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생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질’이라는 구호조차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많은 빈곤국가들은 해외원조에 의존하기도 하지

만, 그나마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배분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경제적 곤경으로 인해 국가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경제적인 요인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제도적‧정책적 한계로 인하여 

국가가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가리켜 국제사회에서는 

‘취약국가(weak states)’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비록 붕괴하지

는 않더라도 붕괴 직전 상황에 몰리면서 국가로서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약국가’의 담론은 ‘실패국가’의 담론이나 

‘국가의 붕괴’ 담론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국가의 실패’ 담론과 관련하여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안보 및 외교정책 

차원의 이슈 역시 오늘날 국제정치의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안보차원에서

는 내전과 테러에 희생양이 되고 있는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의 주요 국가

들이 ‘국가의 실패’에 버금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국가들 중의 

일부는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거나 테러범들을 지원하고, 국

민들의 인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국가들을 별도로 지칭하여 ‘불량국가(rogue states)’

로 부르고 있다. 불량국가들은 대부분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의 주요 규범들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경제적인 취약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진 ‘국가의 

실패’에 관한 제1차년도의 연구에 이어 ‘취약국가’와 ‘불량국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자리매김 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탐구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사회의 불량국가에서 나타나는 행태적 속성들을 짚어보고, 이들이 

어떤 국제규범에서 문제시되는지, 미국 중심의 패권체제에 대하여 어떤 반응

을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불량국가들이 민주주의 등 국내적 속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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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취약국가들이 가지는 특성들을 살펴보

고, 특히 불량국가에서 나타나는 취약국가의 속성을 함께 검토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비정상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특성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도 진단하고자 하며, 이들과 국제사회의 상호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가를 함께 살펴본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의 지원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려 

한다.

2. 불량국가의 군사적 측면

가. 불량국가의 분류기준

현대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비정상성’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은 무엇일

까? 비정상 여부와 정도를 판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국제(관습)규범의 준수를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꼽을 수 있다. 국제(관습)규범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형성되었지만, 국제사회

에서 대량살상무기금지, 테러금지, 인권보호와 관련된 국제(관습)규범, 경제

규범 등 몇 가지 국제(관습)규범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국가

의 비정상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는 

테러금지, 대량살상무기금지, 인권보호 관련 국제규범을 검토한다. 

(1) 테러금지규범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는 국제질서의 근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위협한다. 

첫째, 국가의 지원에 의한 테러는 내정불간섭 원칙을 위반한다. 16세기 서양

에서 종교개혁 이후 종파 선택을 둘러싼 갈등은 30년 전쟁과 같은 전쟁을 

거치면서, 종교 문제에 관하여 외부의 개입을 금지하는 관행을 만들었다. 

둘째, 국가의 지원에 의한 테러는 전쟁법을 위반한다. 전쟁이 국가정책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인정을 받던 시기에서도 민간인을 전투의 대상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는 관습은 국제사회의 강행규범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 규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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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을 전투 행위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성문법으로 발전되었다. 국가에 

의한 테러는 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피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전쟁법을 위반

한다. 테러는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피해를 통하여 국가 행동의 변경을 추구

한다는 점에서 전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다. 이에 국제사회는 국가의 

지원에 의한 테러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과 의정서

를 발전시키고 있다.

<표 Ⅳ-1> 테러 수출에 관여하는 불량국가

국  가 기  간 사  유

쿠바 1982∼현재 테러 단체에 피난처 제공

이란 1984∼현재
테러 단체에 피난처 제공

테러 단체 지원

이라크 1982∼2003 위와 동일

리비아 1979∼2006 위와 동일

북한 1987∼2008
테러 단체에 피난처 제공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시리아 1979∼현재 테러 단체에 피난처 제공

수단 1993∼현재 위와 동일

아프가니스탄 1996∼2001 위와 동일

남예멘 1979∼1990 위와 동일

자료: US Department of Sate, various years,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 핵확산금지규범

핵무기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첫째, 

핵무기는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할 수 없는 무기라는 점에서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하는 전쟁법과 양립하기 어렵다.
29)

 둘째, 핵무기는 과도한 

피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전쟁법의 비례성 원칙과 양립하지 않는다. 핵무

기는 파괴력 측면에서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파괴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쟁무기로써 효과적이지 못하다. 셋째, 핵무기는 영토와 독립을 

위해하는 위협 또는 폭력의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연합 헌장 2조 4항과 양립

29)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July 8,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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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국제사회는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써 전쟁을 불법화시켰다. 정

책수단으로써 전쟁이 불법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핵무기의 사용과 위협은 

당연히 불법적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핵무기 확산을 금지하는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

<표 Ⅳ-2> 핵무기 확산에 관여하는 불량국가 (1970년 이후)

국  가 핵무기 프로그램 사실상 핵무기 보유 핵실험

남아프리카공화국 1971～1990 1979 ～ 1991 (자체 폐기)

인도 1972～현재 1988～현재 1974, 1998

파키스탄 1972～현재 1987～현재 1998

북한 1982～현재 1994～현재 2006, 2009

유고슬라비아 1982～1987

해당사항 없음

대만 1967～1976

한국 1971～1975

이란
1974～1978

1984～현재

이라크 1973～2002

아르헨티나 1976～1990

브라질 1978～1990

루마니아 1981～1989

리비아 1981～2001

자료: Dong-Joon Jo and Erik Gartzke, 2005, Data Notes for “Determinant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A Quantitative Model.” (available from 

the authors by request).

(3) 정치학살을 자행하는 국가

국제사회에서 ‘불량정권’이라 함은, 국제질서에 도전하지는 않더라도 집단

학살에 근접할 정도의 박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차별, 부패 등 국가주권의 

이름으로 만행을 자행하는 정권을 지칭한다.
30)

 이들 정권은 통상적인 독재나 

압제의 수준을 넘어 국내에서 특정 사회세력을 조직적으로 박해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제 또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초래하고 있다. 인권보호가 국제규

30) Washington Post Editorial, “Rogue Regime,” Washington Post (April 3, 1979), p. A.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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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국내적으로 인권을 조직적으로 탄압하는 국가가 

‘국제규범 위반국’으로 규정되었다.

<그림 Ⅳ-1> 불량정권(정치학살을 자행하는 나라)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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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olitical Instability Task Force, “Genocide and Politicide,” State Failure 

Problem Set: International Wars and Failure Governance, 1955-2009 

(2010). 

나. 국제체제와 불량국가 

국제사회의 불량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도전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점은, 이들이 국제체제의 ‘구성’과 연관되

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험적으로 보면, 냉전 이후 미국의 패권 아래서 

불량국가의 숫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1990년을 기점으로 핵무기프로그램

을 폐기하는 현상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0년을 기점으로 인종학

살 또는 ‘정치학살’을 자행하는 국가도 급격하게 감소했다. 2002년 이후 인종

학살 또는 ‘정치학살’을 자행하는 국가로 유일하게 아프리카의 수단이 남아있

을 뿐이다. 이는 곧 미국의 단일패권이 ‘불량국가’의 숫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개연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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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권과 동맹국 수

19세기 초반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영국이 패권국이었다. 1816

년부터 1869년까지 프랑스와 러시아가 영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형국이었고, 

1870년부터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독일이 영국 패권에 도전하는 형국이

었다. 제2차 대전 이후에 들어와서는 미국이 패권국이 되었고, 냉전기 구소련

이 미국 패권에 맞섰다. 냉전 이후에는 중국이 잠재적 패권도전국으로 간주되

고 있다. 패권국이 상대적으로 강하면 강할수록, 패권국은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동맹국 숫자를 확장시킬 필요가 없다. 반면, 패권국이 

강하면, 다른 국가들이 패권국에 편승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패권국

의 동맹국이 늘어날 수도 있다. 패권국의 이해와 다른 국가의 이해가 상충하

기 때문에 패권 강도와 동맹국 숫자간 관계를 예측하기 어렵다. 

패권의 상대적 강도는 패권 도전국의 동맹국 숫자간 관계도 예측하기 어렵

다. 첫째, 패권의 상대적 강도와 패권 도전국의 동맹국 숫자간 역관계를 가질 

수 있다. 패권의 상대적 강도가 높아지면, 패권 도전국을 지지하는 행위가 

정치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패권국이 패권에 도전하

는 중소국을 공격하는 행위를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패권의 상대

적 강도와 패권 도전국의 동맹국 숫자가 정관계를 가질 수 있다. 강력한 패권

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패권 도전국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들이 패권국에 대한 균형을 선택할 경우 패권 도전국의 동맹국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 

(2) 미국의 패권과 불량국가

미국 패권의 강도는 ‘불량국가’의 숫자와 역관계, 그리고 미국 동맹국의 

숫자와 정관계를 보이고 있다. 미국 패권의 강도는 미국의 동맹국 숫자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관관계가 냉전 후 특수상황을 반영

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미국 패권이 강해지면서 국가들이 

세력균형을 모색하기보다는 미국으로 편승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불량국가’에게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냉전 이후 미국 패권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면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도전

하는 행위가 많은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미국 패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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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서는 강력한 도전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곧 대안의 부재를 의미한다. 

단일 패권국으로서 미국은 그만큼 ‘불량국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

는 것이다.

다. 불량국가의 국내적 속성

(1) 군사화

먼저 불량국가는 정상국가에 비하여 군사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첫째, 군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정상국가에서는 인구 천 

명당 현역 군인수가 6.2명인 반면, 불량국가에서는 현역 군인수가 매우 높다. 

한편 ‘불량’의 속성 가운데 ‘정치학살’의 특징만을 보이는 국가의 경우 정상국

가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테러 수출 또는 

핵무기프로그램을 가진 국가에서는 정상국가 현역 군인수의 세 배에 근접하

고 있다. 둘째, 불량국가는 정상국가에 비하여 군사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한다. 정상국가 가운데 극단적으로 군사비를 사용하는 상위 5%를 제외

하면, ‘정치학살’을 자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량국가로 분류되는 경우에 연간 

군사비 평균이 정상국가보다도 낮다. 반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나 

테러를 국가 차원에서 수출하는 이유로 불량국가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연간 

군사비 평균이 정상국가의 두 배를 상회한다.

<표 Ⅳ-3>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현역 군인수 차이

(천 명당 현역 군인수)

구분 관찰 수 평균
표준

편차
F-계수 p-value

정상국가 4692 6.20 6.83

273.52 0.000불량국가

정치학살 175 7.01 9.51

핵무기프로그램‧

테러 수출
343 16.24 14.52

모든 국가 5210  6.89 8.07

자료: Correlates of War Projec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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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군사비 차이

(단위: 백만 달러; 상위 5% 극단사례 제외)

구분 관찰 수 평균
표준

편차
F-계수 p-value

정상국가 4240 999.4 1,792.7

96.10 0.000불량국가

정치학살 148 594.4 753.2

핵무기프로그램‧

테러 수출
329 2,538.1 2,521.0

모든 국가 4717 1,094.0 2,029.5

자료: Correlates of War Project 2007.

(2) 정치체제의 비민주성

정치체제의 비민주성과 관련하여, 불량국가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1970

년부터 2001년까지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지표 분포는 쌍봉형태를 보인다. 

불량국가는 정상국가에 비하여 민주주의 평균지표가 낮은데 ‘정치학살’ 자행

국이 인권을 유린한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하게 보인다. ‘정치학살’을 자행하

는 국가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민주주의 지표가 낮은 수준에 몰려 있다. 

반면, 핵무기프로그램 보유국 및 테러수출국의 민주주의 평균지표가 ‘정치학

살’을 자행하는 국가의 민주주의 지표보다 높은 현상은 설명이 필요한데, 

이는 핵무기프로그램을 가진 국가 가운데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향유하면서도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극히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다면,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경로에 있는 국가 또는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국가가 불량국가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표 Ⅳ-5>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민주주의 차이

구분 관찰 수 평균
표준

편차
F-계수 p-value

정상국가 4417 4.18066 4.25116

94.95 0.000불량국가

정치학살 151 0.82119 1.91863

핵무기프로그램‧

테러 수출
365 1.89589 3.26656

모든 국가 4933 3.90877 4.21177

자료: Marshall and Jagger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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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불량국가의 관계적 특징

(1) 불량국가의 외교행태

국제사회의 ‘기피국가’는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강대국 정치구조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없으며,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사회의 소통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는 국가를 지칭한다.
31)

 기피국가가 국제사회에서 기피 

대상으로 발전하는 인과사슬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게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현상적으로 기피국가는 외교적 고립과 국제사회의 비난이라는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다. 기피국가는 국가차원의 테러 수출, 핵무기 개발, 내정간섭, 조직

적 인권탄압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기피국가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적극적

인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표 Ⅳ-6> 국제사회에서 기피국가로 언급된 국가들

사유 기피국

테러 수출 아프가니스탄,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이란, 이라크, 북한, 리비아, 파키스탄, 남아공, 한국, 대만

내정간섭 에리트리아(소말리아 반군지원, 1990-2000년대)

인권탄압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대만(계엄령, 

1971∼1987), 적도 기니(1969∼1979, 1996-현재), 아이티(군부독

재+인권탄압, 1991∼1994),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스라엘(민족자결무시, 1948∼현재), 북한, 리베리아(내전+학살, 

1989∼2002), 사우디아라비아(종교적 불관용), 남아공(흑백차별+

인족자결 무시, 1948∼1994), 투르크메니스탄(독재, 1991∼현재), 

우간다, 우즈벡스탄(1991∼현재), 짐바브웨(독재, 1980∼현재)

한 국가에 상주외교사절단을 파견한 국가와 전체 국가 간 비율의 분포를 

보면, 상주외교사절단 수용이 전무한 국가로부터 거의 모든 국가의 외교사절

단이 상주하는 국가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불량국가가 외교적

으로 고립되어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불량국가들 가운데에

서도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거나 테러를 수출한다는 비난을 받는 

31) Robert E. Harkavy, “Pariah States and Nuclear Prolife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5, No. 1 
(1981), p. 135.



북
한
의
 정
상
국
가
화
 지
원
방
안
 연
구
 (

총
괄
보
고
서)

84

국가들은 오히려 정상국가에 비해 더 많은 상주외교사절단을 수용하고 있다. 

반면, ‘정치학살’ 또는 ‘인종학살’을 자행하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거

나 테러를 수출하지 않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상주외교사절단이 상대적으로 

적게 파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불량국가의 외교적 고립이 인권을 조직적

으로 유린하는 국가에게만 해당되는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상주사절을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불량국가에 더 많은 외교사절이 상주한다. 또한, 통상적 인식과 

반대로 미국과의 동맹구조 일치도와 국력지표가 상주외교사절 비율과 역관

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인다. 이는 미국과 동맹구조가 유사한 국가와 국력 

자산을 많이 가진 국가에 외교사절이 상대적으로 적게 상주함을 의미한다. 

반면, 무역비중과 민주주의 척도는 통상적 인식과 달리 상주외교사절 비율과 

정관계를 가진다.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에

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외교사절이 상주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첫째, 잠재적 외교사

절수용국 또는 잠재적 외교사절파견국이 불량국가이면 상주외교사절의 수용

할 개연성이 높다. 이 결과는 불량국가가 외교적 고립을 당한다는 기존 통설

과 배치되는 것이다. 둘째, 잠재적 외교사절 수용국 또는 잠재적 외교사절 

파견국의 핵무기 보유, 강대국 지위, 국력 지표, 민주주의는 상주외교사절의 

수용 개연성과 정관계를 가진다. 셋째, 잠재적 외교사절수용국과 잠재적 외교

사절파견국간 관계의 속성을 측정하는 변수들도 기존 연구결과와 대부분 

유사하다. 이 연구결과는 불량국가에 관한 기존 통설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불량국가에 대하여 더 많은 외교사절을 파견함으로써 불량

국가와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불량국가와 무력분쟁

지금까지 불량국가는 국제질서에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고 묘사되어왔다. 

경험적으로 보면, 불량국가의 군사화 정도가 국제사회의 갈등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불량국가는 정상국가에 비하여 무력분쟁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국력 자원을 많이 

가지거나,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거나, 지역 강대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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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분쟁에 관여된다. 동맹국 숫자가 많거나 군사적으로 경쟁하는 국가가 

많거나 국제체제에서 국가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무력분쟁에 관여된다. 

이 세 가지 변수는 국제분쟁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반면, 민주주

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무력분쟁에 관여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표 Ⅳ-7>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무력분쟁 관여 횟수 차이

구분 관찰 수 평균
표준

편차
F-계수 p-value

정상국가 6061 0.41313 1.19041

220.75 0.000불량국가

정치학살 176 1.61363 3.19260

핵무기프로그램‧

테러 수출
388 1.84020 3.19887

모든 국가 625 0.52860 1.51914

자료: Correlates of War Project 2007.

불량국가는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무력분쟁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개시하

며 동시에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무력분쟁의 대상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지역강대국과 국력이 강한 국가가 무력분쟁을 더 많이 개시하며, 동시에 무력

분쟁의 대상국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양국 간 군사경쟁이 발생하는 경

우, 동맹구조 일치도가 낮은 경우, 정치체제 상이도가 높은 경우, 근접한 경우, 

무역관계가 낮은 경우에 무력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불량국가는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무력분쟁을 개시할 개연성이 높고, 동시에 

무력분쟁의 대상이 될 개연성도 높다. 즉 불량국가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은 

경험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불량국가와 국제사회의 관계

연구결과에 의하면, 불량국가가 정상국가보다 더 많이 협력적 신호를 보내

고 있음이 드러난다. 불량국가 가운데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국 또는 테러 

수출국이 국제사회로 보내는 협력적 신호는 정상국가의 협력적 신호의 2배에 

육박한다.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국과 테러 수출국이 다른 국가에 대하여 협력

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불량국가가 정상국가보다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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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불량국가 가운데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국 또는 

테러 수출국이 국제사회로 보내는 갈등적 신호는 정상국가의 협력적 신호의 

2배에 육박한다. ‘불량정권’도 정상국가에 비하여 갈등적 신호를 더 많이 보낸

다.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국과 테러 수출국이 다른 국가에게 갈등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표 Ⅳ-8>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협력적 신호의 사례 및 차이

(분석단위: ‘국가-월(country-month)’)

구분 관찰 수 평균
표준

편차
F-계수 p-value

정상국가 31487 4.95683 18.4536

34.61 0.000불량국가

정치학살 384 4.41145 7.24991

핵무기프로그램‧

테러 수출
1632 8.76409 12.1831

모든 국가 33503 5.13604 18.1259

자료: Gary King, “10 Million International Dyadic Events(1999-2004)”(2007) 

<http://gking.harvard.edu/events>.

<표 Ⅳ-9>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갈등적 신호의 사례 및 차이

(분석단위: ‘국가-월(country-month)’)

구분 관찰 수 평균
표준

편차
F-계수 p-value

정상국가 31487 4.88338 17.6827

49.75 0.000불량국가

정치학살 384 5.77083 9.54333

핵무기프로그램‧

테러 수출
1632 9.27757 12.7164

모든 국가 33503 5.10760 17.4262

자료: Gary King, “10 Million International Dyadic Events(1999-2004)”(2007) 

<http://gking.harvard.edu/events>.

이상의 연구결과는 두 가지로 종합된다. 첫째, ‘정치학살’ 또는 인종학살을 

자행하는 ‘불량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상호작

용을 경험한다. 반면, 핵무기프로그램 보유국 또는 테러 수출국은 정상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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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우호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다. 즉, 통상적으로 알려

진 불량국가와 국제사회의 갈등은 국제사회와 ‘불량정권’ 사이에 존재한다. 

둘째, ‘불량정권’과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국, 그리고 테러 수출국은 국제사회

에 대하여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한다. 이처럼 불량국가와 국제사

회의 관계가 일반적인 통설과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비정상국가의 정치경제

일반적으로 비정상국가는 국제사회(international community)에서 통용

되는 규범과 기준의 한계를 벗어나 있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로서 

취약국가(혹은 실패국가)와 불량국가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렇지만 비정상

국가에 관해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정

상의 조건을 구성하는 ‘기준’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량국가의 경우, 미국의 외교 정책적 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취약국가 역시 선진 원조 공여국의 자의적 정의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연구는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속성을 밝힘에 있어서 기존 연구에서 

공통으로 활용되어온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가. 정치경제의 비정상성

(1) 취약국가

국가의 취약성(fragility)은 부분적 취약성에서 전반적인 붕괴내지 실패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준의 취약성을 포괄한다. 따라서 취약국가의 형태가 다양

할 뿐만 아니라 취약성의 정도 또한 일률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그리고 정치학 저술에 따르면, 경제적 취약성은 

국가실패의 필수적인 요인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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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국가 취약성의 주요 구성요소

영역 효과성 정당성

안보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범죄를 제약

하기 위한 군사력 및 경찰력

합당하고 공정하며 인권을 위반하지 

않는 군사력 및 경찰력

정치
시민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정치제도 및 과정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치

과정과 규범 및 지도자

경제

경제성장(직업 포함)을 지원하고 경제

적 변화에 적응하며 자연자원을 관리

하는 경제 및 금융제도와 인프라

접근 가능하며 합당하게 투명하고, 자

연자원 접근과 관리가 가능한 경제 제

도 및 금융서비스와 소득창출 기회

사회
취약 집단 및 소수 집단을 포함, 사회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

다양한 관습과 문화 및 신념체계에 대

한 관용

자료: USAID, 2005, p. 4

(2) 불량국가의 경제적 측면

불량국가는 국제규범에 반하여 시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테러리즘을 지원

하며,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국가로 정의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불량

국가는 주로 대내적 행태에 기초하여 규정되었다. 즉 정권의 극심한 국내 

행태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초래한 국가들로 이해되었다. 이들의 

잔학성은 대외적 행태이기보다는 대체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 의식을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 초부터 미국 외교정책 결정자들은 불량국가의 대외적 행태에 초점

을 맞추고, 동시에 미국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안정에 대한 직접적 위협요인으

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1년 9‧11 이후 미국 외교가에서 불량국가는 

포스트 소비에트 안보위협과 동일시되기에 이르렀다. 

나.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특징

(1) 경제지표

비정상국가는 경성개과 연성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경성개념이 근원적 기

준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라면, 연성개념은 파생적 측정방법에 의해 형성된다. 

전자는 개념의 지표들이 개념 자체에 담겨져 있어 이론적 추론 작업이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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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예를 들어, 대량살상무기의 추구나 국제규범으로부터의 일탈 행위로 

정의되는 비정상국가는 경성개념에 가깝다.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금융규범

의 위반 여부를 핵심 지표로 삼는다면 비정상국가는 경성개념이 된다. 반면 

연성개념은 개념 자체의 구성요소와 그 결과 간의 연결이 간접적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관한 추론 과정이 부가되어야 한다. 대체로 경제적 요인으로 본 

비정상국가는, 비정상성 자체보다는 그 대내외적 행태에 관심을 둘 경우, 

하나의 연성개념으로서 이론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1인당 GDP>

취약국가는 국가기능의 저하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근원 중 하나는 경제적 빈곤이다. 1인당 GDP가 낮을수록 내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빈곤의 결과인 낮은 기대수명도 국가실패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GDP 증가율>

국가의 능력과 행태는 전반적인 경제발전 수준과 함께 경제성장의 폭에 

의해서도 영향 받는다. 여러 이론에 따르면, 대통령의 인기도와 군사력 사용 

빈도 간에 높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곧 지도자의 인기도에 따라 대외

적 무력개입 성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등 정권 형태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개방적 무역과 투자>

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수출주도형 국가들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국제경

제에의 통합 정도에 의존한다. 실패국가의 경우 국제무역에 대한 개방성이 

매우 낮거나 존재하지 않으며, 삶의 질을 재는 유아사망률이 높고, 비민주주

의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의 밀접한 

통합은 무력충돌과 정치적 불안정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국제경제규범 준수>

비정상국가는 거시경제적 특징과 대외적 개방성 이외에 국제경제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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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안에서도 일탈 행태를 보인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경제적 게임 규칙에서 

벗어나 행동한다. 본 연구에서 글로벌 경제규범에 반하는 비정상국가의 첫째 

지표는 IMF규약 제8조 상 경상계정의 태환성 수용 여부다.

(2) 비정상국가의 유형과 리스트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속성과 행동규칙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 

기준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와 함께, 어떤 국가를 비정상국가로 간주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기준의 선택과 가중치에 따라 비정상국가의 범주가 

달라지는 자의성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보다 객관적인 비정상국가 식별을 

위해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어떤 국가들이 취약국가와 불량국가로 분류되

었는지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비정상국가를 35개의 취약국가, 16개의 불량국

가 등 총 39개국으로 추출하였다.

<표 Ⅳ-11>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비정상국가의 유형과 리스트

취약국가 (35개국) 불량국가 (16개국)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차드

콩고

동티모르

에티오피아

기니비사우

이라크

레바논

말라위

네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우간다

짐바브웨

앙골라

부룬디

중앙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코티디부아르

에리트레아

기니

아이티

케냐

라이베리아

미얀마

니제르

북한

르완다

솔로몬 군도

수단

잠비아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브룬디

쿠바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이란

이라크

라이베리아

리비아

미얀마

북한

상투메 프린시페

수단

시리아

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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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상호작용

(1) 속성 파라미터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파라미터는 경제발전, 경제성장, 개방경제, 그리고 

규범준수 등 네 가지 지표를 통해 도출된다.

(2) 상호작용의 패턴

<비정상국가의 지리적 인접성>

많은 국제 및 비교정치 연구들은 국가의 개별적 속성들이 비정상성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규명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국내적 갈등과 

붕괴가 해당 국가의 특수한 속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접근법을 

택했다. 국가의 비정상성은 단순히 해당 국가의 속성에 의해서만 정해지기보

다 이웃국가들과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실패의 경우, 

경제‧사회‧정치‧군사적 문제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 

이웃 나라와 지역 및 글로벌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실패는 

또 다른 국가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인접지역으로 전염되고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

<비정상국가의 상호작용 파라미터>

인접국가의 경제적 지표는 대체로 비정상국가들의 그것에 비하면 상대적

으로 나은 편이었지만, 글로벌 평균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 비정상국가는 경제적 능력과 국제규범 부합도 면에서 글로벌 평균은 물

론, 인접국가의 실적에도 미달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정상국가는 고립되

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나쁜 이웃(bad neighbors)’

과 상호작용하면서 공존해왔다. 비정상국가의 인간개발지수도 다른 저소득

국가를 포함한 표본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국가의 비정상성이 단순

히 소득수준의 하락뿐 아니라 인간생활의 기초적인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

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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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사회의 지원과 북한에 대한 함의

가. 불량국가의 정상화 과정

지난 몇 십 년 사이의 추세를 보면, 불량국가로 분류되는 국가 가운데 

일부는 정상국가로 변화하기도 하지만, 정상국가 중에서도 새롭게 불량국가

로 전환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그렇다면 불량국가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정상국가로 변화하는 것일까?

(1) 불량국가의 분화

‘정치학살’ 또는 인종학살을 자행하는 정권이 정상화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불량정권’이 내부적으로 교체되는 경로이다. 보스니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르완다 등이 이에 해당된

다. 둘째, ‘불량정권’이 외부의 압박으로 변화 또는 교체되는 경로이다. 유고슬

라비아, 인도네시아 등은 외부의 압박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아프가니스탄과 

캄보디아, 이라크, 우간다, 남베트남은 외부 세력에 의하여 정권이 교체되었

다. 셋째, ‘불량정권’이 안정화되어 더 이상 ‘정치학살’ 또는 인종학살을 자행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로다. 칠레, 적도기니, 이란, 필리핀 등이 이에 해당된

다. ‘정치학살’ 또는 인종학살을 자행하는 정권이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과정

에서 국내외적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국 또는 테러 수출국과 같이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국가가 정상화되는 과정도 국내외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다. 외부세력에 의하여 정권이 강제로 교체되는 경로(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국제사회와 화해 이후 정권의 행동이 변화하는 경로(리비아, 북한), 내부 정

권교체 이후 테러 금수와 핵무기프로그램을 폐기가 일어나는 경로(남예멘, 

남아공, 루마니아, 유고),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 후 핵무기프로그램을 폐기

하는 경로(대만, 한국) 등이 존재한다. 불량국가의 분화과정에 대한 유형화가 

단순하게 진행될 수 없을 만큼 그 진화과정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제
4
장
-
북
한
의 

정
상
국
가
화
를 

위
한 

국
제
사
회
의 

지
원
방
안

93

<표 Ⅳ-12> 불량국가의 분화

국가
지속 

여부
사유

테러 수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중단 외부세력에 의한 정권교체

북한, 리비아 중단 미국과의 관계 개선

예멘 중단 내부 정권교체 (통일)

쿠바, 시리아 지속

핵무기

프로그램

남아프리카공화국,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중단 내부 정권교체 (민주화)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단 적수끼리 합의

한국, 대만 중단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

이라크 중단 외부세력에 의한 정권교체

리비아 중단 미국과의 관계개선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란 지속

(2) 불량국가와 국제사회의 관계

불량국가와 국제사회 간의 관계를 추세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불량국

가를 정상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수단을 이해하는데 도움

을 준다.

<그림 Ⅳ-2>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상호작용이 2004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음을 보인다. 이 그림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낸 신호‧행동 가운

데 협력적 신호의 점수에서 갈등적 신호의 점수를 감한 평화지수(‘북한이 

국제사회로’)와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보낸 신호‧행동 가운데 협력적 신호의 

점수에서 갈등적 신호의 점수를 감한 평화지수(‘국제사회가 북한으로’)로 구

성되어 있다. 또한 이 그림에서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가 2003년 초반(2

차 걸프전쟁 발생 시기)과 1996년 하반(강릉 잠수정 침투사건)을 제외하고는 

좋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시기 북한과 국제

사회의 관계는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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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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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북한으로

북한이 국제사회로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으로 향하는 평화지수와 북한이 국제사회로 향하는 

평화지수 간 상관계수는 0.5316(p-value = 0.000)인데, 이는 양자가 상대방

의 행동에 조응하여 행동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양자 행동의 조응도가 중간 

정도이지만, 상대방을 향한 신호‧행동의 우호성을 고려하면 그 의미가 크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인 평화지수의 평균은 18.449이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게 보인 평화지수의 평균은 8.145이다. 북한이 미국에 의하여 악의 축으로 

지목을 받던 시점과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을 제외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에 

우호적 입장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1993년부터 1993-4년 제1차 

북핵위기시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비하면, 여

전히 좋은 편이었다.

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1) 정치경제적 차원의 지원

국제사회의 비정상국가는 소득과 생활수준, 경제적 개방성, 국제규범 준수

율 등의 면에서 국제적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치는 국가들에서 발생한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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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탈냉전기 내전과 테러리즘 등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 가능성 때문에 학문

적, 정책적 관심사로 대두했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비정상

국가의 경제적 측면보다는 국제안보, 인도적 탄압, 인권침해 행위 등 정치군

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경제적 궁핍은 국가들의 공격적 성향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전쟁의 일차적 온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불량국가를 

포함한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속성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비정상국가의 정치경제에 대한 이해가 북한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

까? 첫째, 국제사회의 원조와 지원은 우선 비정상국가의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끝으로, 비정상국가에 대한 지원의 주체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비정상성의 지리적 확산으로 인해 지역적인 메커니즘을 통한 

해결책을 추진하기 힘들다. 요컨대, 이 연구의 결과는 북한의 비정상성은 

북한 중앙정부의 능력배양을 목표로 삼으면서, 하나의 고립된 대상으로 상정

하되, 지역적인 접근법을 통해 그 변화를 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외교정책 및 정치군사적 차원의 지원

불량국가의 행위에 관한 경험적 분석 및 정상화 과정에 대한 검토를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인과사슬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정상국가가 

불량국가로 전환되는 원인은 인종갈등, 장기집권 아래서 인권탄압과 같은 

국내적 요인, 적대국의 존재와 안보위협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나뉠 수 

있다. 둘째, 불량국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부분적으로 맞서려는 성향을 보인

다. 셋째, 불량국가가 국제사회의 압박에 맞설 경우, 국제사회와 불량국가 

간의 상호작용에서 국제사회의 우호적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관여

(engagement) 정책과 봉쇄(containment)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유

형의 외교정책을 적절하게 혼합한 대응방안이야말로 북한과 같이 다루기 

힘든 불량국가 및 취약국가, 또는 실패국가들에 대한 최선의 해법으로 간주되

고 있다.

(3)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위한 실천방안

이상과 같은 가이드라인은 국제사회의 구성원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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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특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하여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만큼 일반화의 어려움과 위험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과 진단에 대하여 지나친 

확대 해석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

서 밝혀진 결과들은 향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지원방안을 구체적

으로 수립 및 실천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먼저 북한의 경우에는 국가의 ‘취약성’보다는 ‘불량’ 속성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측면보다는 군사 및 외교안보적 측면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경제적 지원이나 교류방안보다는 외교관계 

및 국제기구에서의 소통 등 정치적 대화 및 안보조치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안들은 기존에도 자주 활용되는 정책수단들이지만, 그 우선순위

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취약국가 

및 불량국가가 보여준 행태와 그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도 균형 잡힌 대응책을 항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인접국가 효과가 다른 취약국가 또는 불량

국가에 비해 덜 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 지리적 인접성은 큰 변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유사한 국내정치 및 경제적 속성을 지닌 국가들 

사이에 연대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할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입신호(input signals)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내보내는 산출신호(output signals)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중국‧한국 등 

주변 국가들에 대해 제시하는 메시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을 하나의 ‘특수

한’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 국제사회에서 자주 관찰되는 ‘패턴’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곧 북한을 국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불량국가나 취약국가처럼 인식하고 대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고유한 속성을 지닌 북한’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이라

는 점이 더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보다 효율적이면서 의미있는 대북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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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책적 고려사항

북한은 2010년 9월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화한 이후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한 각종 상징조작에 매진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핵심

적인 목표는 3대 세습체제의 기반구축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

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김정일 정권은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결과로 이러한 무력

도발을 자행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외부에서 볼 때 북한의 무력도발은 분명

히 비정상적인 국가, 불량국가의 행태인 것이다.

한국 안보의 일차적인 위협대상임과 동시에 통일의 대상인 북한은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체제이다. 이러한 북한을 정상국가로 전환되도록 외부에

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공허한 논의일 수 있으나, 

북한의 미래는 한반도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시행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야별로 제시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에 대한 다양한 방안

을 종합적으로 남북관계 현실에 적용하여 추출한 당면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김정일 정권은 2010년에 들어 2차례의 대남 무력도발을 자행했는 

바, 우선적으로 한국은 안보태세를 재정비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안보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라는 북한의 실체를 무시

하고 한국이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기

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의 대북전략 기조를 ‘강경과 유화의 병행’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강경과 유화의 병행은 북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사안은 

적극 제기하고,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관

계 현안인 금강산 관광객 피격,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의 사안에 대해서 

북한에게 시인‧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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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제공할 수도 있다.

셋째, 북한에 외부정보를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정상국가화의 주체는 최고지도자, 권력엘리트, 주민이다. 그러

나 그 어느 주체도 변화의 주동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고지도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익체를 변화시킬 리가 없고, 권력엘리트들은 스스로 복종자가 되든

지 아니면 강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주민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북한변화의 주체는 누가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외부의 선진

된 민주세력뿐이다. 북한 정치의 비민주성을 교정시킬 수 있는 힘은 한국을 

비롯한 선진자유주의 바람뿐이다. 이러한 힘이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유입되

었을 때만 북한에 변화의 맹아가 싹틀 것이다. 그렇다고 외부의 힘이 직접적

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

켜 더욱 더 비정상적인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힘은 간접적이고 

지원적인 형태가 되고 직접적인 힘은 북한 내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외부의 힘이 북한 내에 유입되어 이를 토대로 북한 내에서 자생적인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생성되어 변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외부정보를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추진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이 북한 주민을 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파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대남 적대감을 불식시키는 노력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 주민은 체제변

화의 주체 가운데 하나임과 동시에 한반도 통일은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사회통합을 통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의 시장 확산은 체제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핵심요인

이라는 점과 한국이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분야는 경제력이라는 점을 고려하

여 한국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남북관계 현실은 이러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 진전이 있고, 남북 대결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한국으로서는 남북한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은 안보태세 재정립, 북한 핵문제 해결, 북한의 체제변화 등을 

위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보다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전략적‧현실적 이유에서 중국으로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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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지만, 북한의 미래는 중국 사례로부터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불편

하게 인식할 필요는 없다. 한국은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중국간 밀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는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되, 주변국과의 협력이 원활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들과 연대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가능성이 큰 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비정상성’을 통해 국제사회에 전달하려

는 요구사항과 메시지, 즉 ‘신호(signals)’가 무엇인지를 국제공조를 통해 

파악하여 합의를 도출한 후,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끝으로 한국의 효율적인 대북‧통일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대북‧통일전략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불협화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북한 변화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통일은 지난한 과정이고 장시간의 인고가 있어야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림으로

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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